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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선진국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와 달리 집단적 노

사관계법 분야에서의 법개정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

나 판례의 입장 변화를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및 기술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사관계상의 문제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 노동관계법제의 최근 

동향을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쟁점의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하였

으며,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화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에

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종래 ‘법률’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던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에 의한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

범의 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단체협약 임의법

규(tarifdispositives Gesetz)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

서도 근로관계를 실제로 규율하는 근거가 ‘법적 규제’로부터 ‘당

사자 자치’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조

건 결정시스템에 있어서 하위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전체적으로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

관행이 후퇴하고 기업 차원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조합의 지위 및 역

할에도 변화를 가져와 노동조합을 둘러싼 집단적 노사관계의 새

로운 판례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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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경제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근로

자보호법(근로기준법 등)을 최저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 취업규

칙,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자치규범(단체협약, 경영협정 등) 등

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

화는 이러한 여러 요소로부터 성립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

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법률과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

중이 저하되고, 사업장 차원이나 개인 차원과 같은 하위시스템에

서 ‘결정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최저기

준을 정한 법률적 규제의 완화,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을 법률에서 

당사자 자치 또는 횡단적 단체협약에서 사업장․개인 차원의 규

범으로 이동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형태의 개인화’(Individualisierung der Lebensform)에 

근거를 둔 근로조건 개별화의 진행은 법률과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키고, 개

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자동화

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역시 노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사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의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 저

하를 둘러싸고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기능변화, 단체협약의 규

제와 개별적 결정 사이의 조정방식, 특히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

칙(Günstigkeitsprinzip)”의 법리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판례들은 외형적인 입법활동 내지 입법정

책적 결과물을 구체적인 현실문제 속에서 보다 심층적인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 저하 및 단체협약의 충돌문제라든지, 기존의 대

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 종업원대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문제 등에 대하여 선진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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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판례의 법리 변화 및 일부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하여 보

다 바람직한 노사간의 집단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로서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 저하라는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을 통한 기존의 

단체협약이 규율하고 있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단체협

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시사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본 연

구에서 살펴본 제외국의 판례(법리)들은 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는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를 제한하는 정치(精緻)

한 법리구성을 통해 단체협약의 사적 규범으로서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

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

나의 중요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노동

조합이 가졌던 경직성을 극복․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종업원대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외국에

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제외국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고,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몇몇 판례들은 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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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 추세와 노동법의 발전방향－노

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소영, 한국노동연

구원, 2001)의 후속 연구로서 이루어졌다. 2001년도 보고서에서는 연

구의 초점을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맞추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법제의 전반적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및 노동법제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

였다. 그러나 노동법의 유연화 추세가 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의 

현상 형태로 나타나는 탓에 전년도의 연구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가 미흡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및 노동시장 관련법제에서의 변화와 달리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유연화와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가시적 변화, 즉 법 

개정 사례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 추세｣로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의 변화에 초점

을 두고 연구를 행하였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하

였으며,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화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그 동안 ‘법률’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던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에 

의한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의 분권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단체협약 임의법규(tarifdispositives 

Gesetz)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서도 근로관계를 실제로 

규율하는 근거가 ‘법적 규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 그 중심을 이동하

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있어서 하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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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선진국의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

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과정에서 기존 근로관계상의 근로조건에 

대한 수준 저하를 둘러싸고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기능변화, 단체협

약의 규제와 개별적 결정 사이의 조정방식, 특히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Günstigkeitsprinzip)”의 법리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셋째, 전체적으로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 

구도가 후퇴하고 기업 차원에서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조합의 지위 및 역할에

도 변화를 가져와 노동조합을 둘러싼 집단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과정에서 기

존 근로조건의 수준 저하와 단체협약의 충돌문제라든지, 기존의 대립

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요청

되는 종업원대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에 대하여 선진각국에서는 

노동법관계법의 개정 및 판례법리의 변화 등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의 이와 같은 변화 추세는 현재 우

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

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즉 본 

연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안고 있는 문

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조합을 통한 기존의 단체협약이 규율하고 있던 근로조건

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앞으로 2007년 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에서 교섭창구

조정 및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어떻게 노사관계의 안정과 근로자대표 

선택의 자유를 조화롭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이다. 

셋째, 기존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평화적 



선진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변화와 정책과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노사협의회제도를 어떻게 전향

적으로 개선할 것이냐의 문제이다.1)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근 선진국에서의 집단적 노

사관계법 분야의 변화를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법리의 변화(제2장), 단

체교섭시 노동조합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의 변화(제3장), 경영참가제

도 법리의 변화(제4장)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결론(제5장)에서는 이

상 검토한 각국의 법리 변화를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사점과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정리한다. 

1) 우리나라의 노동법 구성체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협동적 노사관계법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대비하는 

측면에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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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법리의 변화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기본

적인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채용시에 결정된다 해도 근로관계 존속중

에 경기변동, 고용환경의 변화 혹은 기업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미 확보된 이익(이에 관한 권리)과 한

계가 획정된 부담(이에 관한 의무)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를 희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조

건 결정시 고려하였던 사실(계약의 기초사실)의 변동 등에 탄력적으

로 대응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모순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즉 ‘기존 근로조건의 

안정’과 ‘근로조건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

킬 것인가 하는 점이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주로 ‘인상’이나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

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조건의 저하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근로

조건의 불이익변경’이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방법으

로 가능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한계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노

동법의 과제가 된다.  

근로조건은 통상적으로 개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사업 내지 사업장레벨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로서 정립된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

적으로 각자의 이익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영활동은 다양한 근로자의 고용과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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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근로자 상호간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근로조건의 통일

화가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조건을 집단적․통일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

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왜냐하면 근로관계란 기본

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동의’에 근거하는 계약관계이기 때문

이다. 즉 근로조건의 형성 및 변경에는 계약원리가 작용하므로, 원칙

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근로조건의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더

욱 문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계약원리’와 ‘근로

조건의 집합적 처리’ 사이의 조화가 노동법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법은 단체협약제도와 노동보호입법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활발하게 노동

법의 입법 개혁 및 판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는 독일의 전통적 근로조건 결정방식인 산업별 결정시스템

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 단위의 경영협

정(Betriebsvereinbarung)에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의 개방조항(Tariföf- 

fnungsklausel)에 따라 산별 협약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이 설정되

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계

2) 이에 대한 노동법학자들의 논의는, 한편에서는 노동법을 노동시장과 개

별 근로자의 자기결정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그 규

제를 최소한에 그치게 해야 한다며 노동보호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

축소를 주장하지만(Vgl. Meinhard Heinze, “Wege aus der Krise 

Arbeitsrechts-Der Beitrag der Wissenschaft”, NZA, 1997, S.1∼9; 

Bernd Rüthers, “35 Jahre Arbeitsrecht in Deutschland”, RdA, 1995, 

S.326∼333), 다른 한편에서는(Hanau, Däubler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노동법의 개혁․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사상을 

무시해 버리는 현재의 개혁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Vgl. 

Alfred Oppolzer, Individuelle Freiheit und kollektive Sicherheit im 

ASrbeitsrecht, AuR, 1998, S.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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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 통일규정(vertragliche Einheitsregelung)에 의하여 개별 사업장 

특유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경영협정에 의해 

설정한 경우, 후일 이를 경영협정에 의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노동법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3)

일본에서도 역시 기업조직과 인사제도의 개편에 수반되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문제가 노동법의 현안이 되고 있다.4)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주로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며, 중․고 연령층

의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

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이에 수반하는 인건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

여 임금체계와 퇴직금제도의 합리화를 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문제

가 되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복수조합주의이며, 단체협약의 조합

측 당사자는 전국단위에서의 대표적인 조합 혹은 그것에 가입한 조합 

또는 당해 협약의 적용영역에서 개별적으로 그 대표성을 입증한 조합

에 한정된다. 그런데 당초의 단체협약과는 다른 조합측 당사자에 의해 

그 내용의 일부를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개정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개정협정은 불이익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를 구속할 수 있

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변화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의 최근 

판례 동향을 통한 법리의 변화를 살펴본다. 

3) Klaus Adomeit, “Das Günstigkeitsprinzip-neu verstande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1984, p.26 이하; Wilhelm Herschel, 

“Tarifautonomie und Gemeinwohl”, Recht der Arbeit(RdA), 1986, p.1 

이하 등 참조.

4) 大內伸哉, ｢勞働條件形成 變更の段階的正當性(一)｣, 法學協會雜誌 , 第

113卷 第1號, 1996, 44쪽; 野田進, ｢變更解約告知の意義―フランス法硏究

の視點から｣, 日本勞働法學會誌 , 第88號, 1996, 141∼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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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 판례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1. 독 일

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와 노동조합의 청구권

1) 단체협약 우선 원칙과 노동조합의 청구권 

독일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77조 제3항에는 단

체협약의 경영협정에 대한 ‘우선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동 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경영조직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임금, 근로시간 등의 실질적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방조항(Tariföffnungsklausel) 등에서 개별 사업장의 종업

원대표기구인 경영협의회에 규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하여 경영협

정에 의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일탈하는 것이 허용된다. 일부 기업

은 근로계약에 근거하는 사업장내 규칙에 의하여 단체협약과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23조의 부작위청구권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 기본법 등의 일반적인 규정으로부터 부작위청구가 인정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협약당사자라면 단체협약상 의무조항을 실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협약당사자가 사용자단체인 경우에는 개별 사용자에

게 실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통설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개개

의 사용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용자단체에 독촉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5) 결국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규범의 유지를 위해 부

5) 학설 중에는 민법상 대리이론에 근거한 Ramm의 단계이론(Differenzier- 

ungstheorie)에 따라 사용자단체뿐 아니라 개별 사용자에게도 실행의무

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Ramm, Die Parteien des Tarifvertrags, 1961)

도 있으나, 단체협약의 ‘이행의무’(Erfullungsanspruch)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다른 규범의 부작위청구권에 대해서는 근거로 삼기 힘들다

(Richardi, Tarifautonimie und Betriebsautonomie als Formen we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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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나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는 수밖

에 없게 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현재 단체협약제도의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제

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의 1999년 4월 

20일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6)

2) 관련 판례의 경향

사업내 규제조치로 규정되었던 근로조건에 대하여 기본법상의 단결

자유에 기초한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경영협의회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인 노동조합이 관여하는 것

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협약위반의 사업내 규칙(특히 경영협정)

에 대한 노동조합의 소권(訴權)은 기본적으로 부정되어 왔다.7) 특히 

이하에서 소개하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1999년 4월 20일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1991년 8월 20일자 연방노동법원 판결은, 동 법 제87

조 제1항의 공동결정권의 행사로서 성립한 경영협정이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법 제23조에 근거한 부작위청구권을 기각하였다. 또

한 협약에 의해 노동권의 유지․향상을 꾀하는 것이 반드시 기본법에 

근거한 단결자유의 핵심영역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본법에 근거한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판단은 연방헌법법원에서

도 문제가 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용되고 있다.8) 

이러한 경향을 통해 볼 때, 본 판결은 공동결정에 근거한 사업내 

규칙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단순한 단체협약 위반이 아닌 단

체협약제도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사정이 관련된 점도 있지만, 기본법 

제9조 제3항의 단결자유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독일 민법 제1004조 및 

제823조에 근거한 부작위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인용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판례의 변경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verschiedener Gruppenautonomie Arbeitrecht, DB, 2000, 44f.).

6) DB, 1999, 1555.

7) 예를 들어  v. 23. 2. 1988., AP Nr. 9 zu §81 ArbGG 1979. 등 참조.

8) v. 29. 6. 1993., AP Nr. 2a zu §77 BetrVG 1972. Tarifvorbe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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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1999년 4월 20일 판결

가) 판결의 의의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노동법의 탄력화론 등을 배경으로 하여 

협약자치제도의 위상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경

영조직법을 위반한 경영협정이 아니라 종업원집단이 사용자와 체결한 

사업내 규제조치에 의해 단체협약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방법

이 채용되고 있다. 본 사건도 이러한 수단이 문제가 된 것으로 쟁점은 

첫째, 사업내 규제조치로 규정되었던 근로조건에 대하여 기본법상의 

단결자유에 기초한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와 둘째, 사업내 

규칙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있어서 유리성 비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

다. 두 가지 모두 단체협약제도의 장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 사건의 개요

본 건 사업장에서는 주 35시간 근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39시간을 근무하는 대신에 2000년 말까

지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행하지 않는다는 

고용보장을 약속해 주는 사업내 규칙이 체결되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95%)의 종업원이 서명하였고, 서명을 한 근로자에 한하여 이와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IG Medien)

은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러한 사업내 규

칙의 부작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과 제2심 모두 노동

조합측의 부작위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노조가 상고하였다.

다) 판결요지

첫째, 노동조합의 부작위청구의 가부와 관련하여 주 노동법원은 문

제가 되고 있는 합의 실행의 부작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구한 전

제조건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 노동법원이 부당한 이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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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기본법 제9조 제3항과 관련한 독일 민법 제1004조 및 제823조로

부터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부작위청구권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통설에 의하면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항 제2문에서 규정된 부

작위청구권은 동 법 제823조에서 보호된 권리, 생활 및 권익에 대한 

침해의 제거를 위해 인정된다. 연방노동법원은 이러한 근거로부터 기

본법 제9조 제3항에서 보장된 집단적인 단결자유에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 부작위청구소송으로 단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귀결짓고 있다. 기

본법 제9조 제3항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 제823조의 보호영역에는 노

동조합 활동에 근거하여 단결의 권리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 노동법원은 노동조합의 단결자유는 당해 규칙에 의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작위청구를 부정하였지만, 이러한 점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즉 우선 주 노동법원의 판단은 1991년 8

월 20일의 본 법정의 판결9)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당하다. 본 

법정은 경영협정이 경영조직법 제87조 제1항의 공동결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장 자치의 당사자에 의한 법률상 규정권한의 행사로

서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 단결자유의 침해임을 부정하였다. 다시 말

해 동 법 제77조 제3항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10) 

판례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점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협약당사

자의 임무가 협약을 작성하는 것에 있고, 협약의 실효를 수행하는 것

에 있는 것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노동조합의 소송권한

9) 이 판결은 협약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영협정을 사용자에 실행시키지 않

는 소(訴)가 문제가 된다.

10)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헌법이의를 신청한 건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

정하고 있지 않다. 연방헌법법원은 공동결정사항으로서 문제로 되었던 

협약위반의 경영협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보호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간주하고, 경영조직법 제

77조 제3항과 관련한 동 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법적 원조가 적용되

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해 협

약이 그 사안과 같이 특정 단결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어떻게든 사업장 자치의 당사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소

송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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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11) 

또한 주 노동법원의 결론과 달리 협약위반의 근로조건을 창설하는 

사업내 통일규칙은 노동조합의 단결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연방헌법법

원의 판례에 의하면 노동경제조건을 촉진하기 위해 단체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한 기본법 제9조 제3항의 개인적 권리의 보장은 형성된 단

결의 자유 속에서 유지된다. 동 규정은 그 목적에 따라 단결의 존속

이나 활동을 보호한다. 이러한 보호는 최초 단결에 따른 활동의 핵심

영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단결특수적인 활동도 포함하는 모

든 활동에 미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협약의 

체결이다. 따라서 집단적 질서인 협약규범에 개입하고, 그 중심적 기

능을 빼앗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자치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란 사업내에서 통일적으로 작용하고, 협약규범에 의해 대신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사업내 규칙이 가지는 경우이다. 협약위반의 경영협

정이 특히 이에 해당하지만, 협약상의 통일적 규범도 경영질서의 형성

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유리원칙론과 관련하여 “본 건 규칙의 협약으로부터의 일탈은 

단체협약법 제4조 제3항의 유리원칙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즉 개개의 임금 및 근로시간의 규정이 문제되었던 대상에 비

추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규정보다도 불리한 경우에는 다툴 여지

가 없다. 유리성의 비교는 개개의 규정대상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고용보장이 근로자를 위해 합의한 삭감조치와 거래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고용보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노무급부의 증대 혹은 삭감

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직장의 유지는 당해 근로자에게 협약상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비

11) 다만, 연방노동법원은 기본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경영조직법 제

77조 제3항 위반의 경영협정과 동 법 제87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되었던 

공동결정권의 행사로서 인정된 사업내 규정간에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는 그 근거를 잃고, 그것에 의해 

연방헌법법원은 단순히 단결활동의 핵심영역뿐만 아니라 단결특수적인 

활동도 기본법 제9조 제3항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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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에 그 대상이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고, 방법론적

으로 불가능하다면 단체협약법 제4조 제3항과 합치하지 않는다. 동 규

정은 오히려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을 서로 비교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개별계약도 일탈하여 어느 

편이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단서를 두고 있지 않는 한, 개별계약

과 경영협정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 되고 있는 유리

원칙의 적용시 서로 상응하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

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나 임금, 다른 한편으로 직장보장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규정대상이고, 그 평가에 관하여 공통의 기준이라

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가

능하지 않으며, 고용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혹은 근로시간의 저하

를 정당화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이 단체협약법의 목적에 상응하고, 근로

자보호를 위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근로조건의 

규정에서 가능한 한 높은 임금을 바라는 근로자의 이익과 경쟁력을 

위해 노동비용을 삭감한다고 하는 기업측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협약정책상의 기본문제이고, 협약당사자의 

전형적인 임무이다. 한편으로 기업활동상의 비용요인을, 다른 한편으

로 특히 소득으로 대표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그 공통의 합목적

적 관념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협약당사자에 맡기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는 설령 협약의 구속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용보장을 얻기 위해 협약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즉 이상의 해석은 합리적 대상집단간의 비교가 유

리성 비교 속에서 유일하게 헌법 적합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12) 판시하였다.

12) 이와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의 단결자유는 법적인 형성을 

필요로 하고, 그때 사용자는 비례성의 틀 내에서 협약자치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한도에서 특정 사업소의 이익상태를 전형화하고, 유

리성 비교의 심사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닌가는 본 건에서 설

명할 수 없다. 그 점에 관한 법률적 기초를 결하고 있는 한, 협약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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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약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경영조직법 제77조 

제3항의 적용영역 외에 협약위반의 규제에 의해 노동조합의 결사자유

가 침해된다는 사정은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협약이 규범적으로 타당

한 범위 안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조합의 부작위청구는 

규범적인 협약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3) 더구나 본 

건에서는 협약의 구속을 받는 일정한 근로자의 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어떻든 모든 당사자에게 있어서 당해 종업원집단의 일부가 협약

체결 조합의 조합원인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는 문제가 된 

규정이 사업내 통일규칙으로서만 관련되는가, 또는 협약의 구속을 받

지 않는 근로자에게 한정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고, 

특히 후자인 경우에는 대체로 부작위청구는 일부의 종업원, 즉 조합원

에 대하여만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라) 판결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본 판결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업장내 규정에 대하여 민법 또는 

기본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경영협정뿐 아니라 경영협의회가 체결한 

4조 제3항은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협약의 우선을 보장하는 형

태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3) 그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 노동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단체협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구속력이 사용자단체 내부에 미치고 있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 노동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존재

하는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측의 

협약구속력도 전제된다는 점이다. 협약적용 제외자를 고려한다면 노동

조합이 협약위반의 사업내 규제의 폐지를 사용자에게 구하는 것은 일

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미조직 근로자와 협약을 하회하는 근로조

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아

울러 조직근로자를 고려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부작위청구권의 대상으

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란 사

용자가 그 목표에 따라 상응하는 합의를 협약적용 제외자만 연결시키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약에 의존하지 않고 종업원의 전부 혹은 일

부에게 똑같이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선진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변화와 정책과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사업장내 합의 또는 종업원 집단이 합의한 통일적 규정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존재 의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연방노동법원이 법해석적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판결은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이 집단적으로 작용하는 단체협약규범을 침해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근거가 근로계약에 있다는 점, 사용자뿐 

아니라 경영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

영자치의 당사자에 대하여 과도한 개입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판결에서는 학설의 지배적 경향에 따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

칙’에 있어서 개별적인 비교는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관련된 대상’에 

한정(합리적 집단의 비교)하고 있다. 이는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지만, 고용보장을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대상으로 삼

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의 가치를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보장을 대상(代償)으로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은 협약당사자뿐이라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고용보장을 계약

요소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

지만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고용보장을 유리성 비교의 대상으

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과 공동결정권 

1) 기업내 가급과 공동결정권

독일의 협약임금은 통상 당해 업종의 최저임금이므로 기업내에서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의적인 협약외 

임금을 지칭하는 기업내 가급이 경기변동에 따라 감축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협약임금의 인상시에 사용자가 종래의 기업내 가급을 없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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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기업내 가급의 처리에 대하여 종업원대표인 

경영협의회가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경영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10호는 사회적 사항의 하나로서 ‘기업

내 임금형성’에 대하여 공동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 항 본문

은 이 공동결정을 ‘법률 또는 협약에 의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

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77조 제3항은 ‘임금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하여 기업내의 경영협정의 체결을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여져 있지 않을 때, 또는 정해지지 않는 것이 통례인 때에 한하

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원적 노사관계하에서 종업원

대표의 발언권 강화가 자칫하면 협약당사자의 근로조건 규제 권능을 

침해하고, 협약자치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엄

격하게 이러한 협약자치의 우선원칙을 관철시킨다면 기업내에서 종업

원대표의 발언이 배제되어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형성

권을 승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2)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1991년 12월 3일 판결

가) 판결의 의의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을 인정하는 판

결이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에 등장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내부에는 

여전히 견해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 대법정이 

1991년 12월 3일 결정한 본 사안14)도 협약임금의 인상시에 사용자가 

종래의 기업내 가급을 없애려는 사례인데, 문제는 이러한 기업내 가급

의 처리에 대하여 경영협의회가 어느 정도 발언할 수 있는가이다. 대

법정의 결정은 종래 소법정간의 의견대립15)을 경영협의회의 기업내 

14) NZA 1992 S.749ff. XZA §87 BetrV Betriebliche Lohngestaltung Nr. 

30

15) 독일 연방노동법원 제1소법정의 1985년 12월 17일 결정 이후, 제1소법

정의 1987년 1월 13일 결정(AP Nr. 26 zu § 87 BetrVG, 1972 

Lohngestaltung)이나 1988년 2월 10일의 결정(AP Nr. 33 zu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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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에 대한 공동결정권의 확충을 꾀하는 방향에서 해소․통일하려는 

것으로서,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

이라고 하겠다.

나) 사건의 개요

사용자 Y(피신청인)는 전신미용과 이용을 위한 합성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체 408명(직원 292명, 현업근로자 116명)의 근로

자를 고용하고 있다. Y는 동베스트팔렌 리뻬 지구의 화학산업사용자

단체의 구성원이고 그의 노동관계에는 화학산업 관련 단체협약이 적

용되고 있다. 

Y는 근로자 다수에게 임의의 협약상의 가급(freiwillige Übertari-

fliche Zulagen)액을 지불하였다. 그러다가 Y는 1984년 이래 심각한 

판매부진을 이유로 1986년 8월 1일에 발효하는 화학산업의 4.5% 협약

임금의 인상부분을 일률적으로 전액 임의가급에 산입하는, 요컨대 협

약임금의 인상분인 임의가급을 감액할 것을 결정하였다. Y는 이 결정

을 경영협의회 X(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1986

년 7월 8일의 문서로 임의가급의 감액을 1986년 8월 1일부터 실행하

는 것을 표명하였다. X는 1986년 8월 1일 이후의 협약상 가급의 협약

임금 인상부분으로의 산입조치에는 공동결정의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요청하였다. 

노동법원은 X의 신청을 각하하고, 주 노동법원도 그 항고를 반려하

였다. X의 상고를 받은 연방노동법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회답을 

BetrVG 1972 Lohngestaltung)에서는 임의가급의 총액삭감 그 자체는 

공동결정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감축된 총액을 개개 근로자에게 어떻

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동결정권을 인정하였다. 반면 연방노

동법원 제4소법정의 1987년 6월 3일 판결(AP Nr. 58 zu § 1 

Tarifverträge: Metallindustrie)에서는 제5소법정의 1985년 10월 16일 

판결이나 동 1986년 4월 16일 판결에 따라 임의가급의 취소권을 유보

한 경우에 있어서 협약임금의 인상 부분에 대한 임의가급으로의 산입

은 사용자의 형성적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금의 자동조정의 결과

로서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 대상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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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다. 즉 ①사용자에게 유보된 협약상 가급의 취소권의 행사 또

는 협약임금의 인상분의 협약상 가급에의 산입은 경영협의회의 공동결

정에 따르는가. ②이것이 긍정되는 경우, 첫째, 사용자는 삭감된 임의

가급이 총액의 재배분에 관한 경영협의회와의 합의가 성립할 때까지 

원래의 금액으로 임의가급을 지불하는 것이 의무지워지는가. 둘째, 사

용자는 사후 경영협의회와의 합의에 기초한 조정상쇄를 유보조건으로 

하여 종래의 금액으로 임의가급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가. 셋째, 사용

자는 경영협의회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정상쇄를 행할 것을 유보조건

으로 하여 합의의 성립 이전에 임의가급 총액의 축소비율과 동일한 비

율로 개개의 임의가급을 감액할 수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다) 판결 요지

첫째, 협약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내 가급의 산입․취소와 공동결정

권에 대하여 “협약임금의 인상을 계기로 인상된 상당부분을 협약상 

임금 또는 협약외 임금에 산입하는 조치는, 그것에 의해 배분원칙

(Verteilungsgrundsättze)이 변경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산입 또는 

삭감에 관한 규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영협의회의 공동결

정권에 따른다. 규정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총액이 

완전히 소비된 경우 또는 협약임금 인상이 완전히 혹은 평등하게 협

약상 임금 또는 협약외 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경영조직법 제77조 제3항은 동 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

는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을 긍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공동결정권은 경영협정의 축소라고 하는 형식에서도 행사할 수 있

다”라고 하고, 경영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1문의 협약우선의 원칙도 

본 건에서 공동결정권을 긍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협약의 임

금규정은 협약상 임금에 대하여 기업내 임금형성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내 임금의 공정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협약상 가급에 관한 배분원칙의 정립과 마찬가지로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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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본적으로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에 따른다고 전제하고, “산입 

내지 취소에 의해 삭감되는 임의가급의 총액의 재배분에 관한 공동결

정권의 유무는 협약임금 인상분에 대한 산입 내지 취소가 사용자의 

결정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 자동조정에 따른 임금액의 

확정이 문제로 되는데 불과한가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산입 내지 

취소에 의해 협약상 가급에 관한 배분원칙이 변경되는가 어떤가가 중

요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배분원칙의 변경은 사용자가 협약임

금의 인상을 임의가급으로 또는 차별적으로 산입할 때뿐 아니라 비율

적으로 평등하게 산입할 때에도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두 가지로 경

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협약임금 인상의 일정비율을 임

의적 가급에 산입하는 경우와 협약임금의 인상시에 모든 임의가급을 

동일한 비율로 삭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는 배분원칙의 변경은 없고 따라서 공동결정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배분원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의가급의 산입․삭감에 대하

여 규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고, 

공동결정권 성립의 사실상의 장해에 대하여 “산입 내지는 취소에 의

해 모든 임의가급이 완전히 삭감될 때에는 배분가능한 임의가급의 총

량이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결정권도 상실된다”고 하였다. 

또 공동결정권 성립의 법적 장해에 대하여 “배분원칙의 변경에 법적 

장해가 있을 때에도 공동결정권의 한계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은 협약

임금의 인상분을 완전히 혹은 평등하게 모든 피용자의 임의가급에 산

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경영협의회와의 합의 형성까지의 취급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

의가급의 총액뿐만 아니라 종래의 배분원칙을 유지한다면 개개의 임의

가급도 경영협의회와의 공동결정을 거치지 않고 삭감할 수 있다고 전

제하고, 이에 대해 “배분원칙의 변경을 초래하는 일부 산입은 경영협

의회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배분원칙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한 때 또는 

이러한 합의에 대신한 조정위원회의 재결이 나온 때에 비로소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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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배분원칙의 변경시 경영협

의회의 공동결정권을 무시한 경우에 그 산입 내지 취소는 개개의 피용

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라) 판결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첫째, 이번 대법정 결정은 첫번째 요지에서 공동결정권의 차단효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기업내 가급에의 공동결정권에 

대한 독일 연방노동법원 제1소법정의 입장16)을 확인하면서 가급의 취

소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조정이더라도 배분원칙의 변경이 

있다면 공동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설정을 제시하였

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협약임금 인상분 총액에 대하여 기업내 가

급을 없애는 것에 대응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하여(법적 장해)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공동결정권을 긍정하려 한 제1

소법정의 결정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둘째, 본 대법정 결정이 실무상으로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협약임금의 인상시 기업내 가급을 없애는 경우, 그 방

법에 대하여 명확히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학설로부터의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배

분원칙으로서 기업내 가급금액의 상호비율만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

에 비판이 강하다.17) 예를 들어 기업내 가급은 개별 근로자의 급여 

총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조적 조정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내 가급의 금액이 아니라 급여 총액의 상호관계가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라든지, 공동결정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중요

한 사항은 기업내 가급의 배분비율 변경이 존재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임금의 규범적인 산출기초(Bemessungsgrundlagen)인 근로계약의 내

16) 협약임금의 인상에 따른 기업내 가급의 처리에 관한 공동결정권에 대

하여 독일 연방노동법원 제1소법정 1985년 12월 17일 결정(NZA, 1986, 

S.364) 이래 적극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17) W. Hromadka, DB 1992, S.1577; D. Stege/R. Schneider, DB 1992, S. 

2346; R. Richardi, NZA 1992, S.965f.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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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경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라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셋째, 경영협의회는 임의적 급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나 노사합의로 오랜기간을 요하는 경우의 사용자

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제안되었던 사후의 조정상쇄라고 하는 처리방

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사용자가 배분원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임금인상 부분을 임의가급에 산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

결정권의 과잉보호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결정요지인 경영협의회와의 합의형성과 관련하여 공동결정권을 

사용자에게 준수시키는 적절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

자가 공동결정권을 무시한 경우에는 임의가급의 산입 내지 취소의 조

치는 개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공동결정권의 침해에 따른 사법상의 효력에 대한 

학설․판례의 지배적 견해인 효력요건설18)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단체협약상 정년제와 근로자의 합의

1) 정년제와 근로자의 합의

독일에서는 일률적인 정년제가 우리나라만큼 일반적이지 않지만, 단

체협약에서 정년제(Altergrenze)를 둔 예도 적지 않다.19) 단체협약상의 

정년제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직업선택의 자유(기본법 제12조 제1항)나 

해고제한법과의 저촉 여하가 논의되어 왔지만, 1992년 시행된 연금개

혁법(Rentenreformsgesetz 1992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제6편이 정년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부터 정년제의 적법성

은 연금법제의 측면에서도 제기되는 사항이 되었다. 즉 사회법전 제6

편 제41조 제4항 제3문은 “근로자가 노령연금청구권을 취득한 시점에

18) 자세한 것은 F. Fabricius u. a., GK-BetrVG 4. Aufl. 1990, § 87, Rd 

Nr. 94f. 참조.

19) 예를 들어 연방직원협약(Bundesangestelltentarif: BAT) 제60조 제1항

에서는 “직원의 근로관계는 직원이 65세에 도달한 달을 경과함과 동

시에 해약고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종료된다”라고 규정하여, 65세 

정년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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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것을 예정하는 합의는 그 합의가 위 시점 전 3

년 이내에 체결되든가 또는 당해 근로자에 의해 사후적으로 승인된 때

에 한해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무엇

을 의미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단체협약상의 정년제가 위 ‘합의’에 포

함되어 동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제를 받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

로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노동법원 제7법정의 1993년 10월 

20일 판결20)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근로계약에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요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sachlicher Grund)가 필요하다. 정년제도 고용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로 보이기 때문에21) 이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서는 학설과 연방노동법원이 대립되고 있다. 학설은 일률

적인 정년제를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해고제한법

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고령자를 근무시키는 것이 

공중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항공기 조종사나 배우 등과 

같이 특정한 직업에 대한 정년제만을 적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이에 반해 연방노동법원은 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직종별 조기정

년제에 관하여 직무의 특수성, 즉 공중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험 

그리고 근무연장제도의 존재에서부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으로써 적

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22) 또한 협약상의 일률적인 정년제에 관

해서도 고령에 의한 노동능력의 감퇴나 정년제의 보급이라는 측면에

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23) 경영협

20) NeueJuristische Wochenschrift, 1994. S.538.

21) 이에 대한 법리구성은 해제조건설, 기한설, 폐기계약설 등이 있으며, 

연방노동법원은 해제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 예를 들어 1984년 12월 20일 판결(AP Nr. 9 zu § 620 BGB 

Bedingung)에서는 55세 정년제를 인정하였고, 1992년 2월 12일 판결

(AP Nr. 5 zu § 620 BGB Altersgrenze)에서는 60세 정년제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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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정년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취득한 

것을 정당한 이유를 구한 예로 보았다.24) 연금법제의 측면에서는 사

회법전 제6편의 전신이었던 1972년 연금개혁법 제5조 제2항이 “근로

자가 65세를 종료하기 전에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근

로관계가 해약고지를 요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정하는 합의는, 근로

자가 최초의 신청시로부터 3년 이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65

세 종료시에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

기에서도 ‘합의’가 근로계약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정년제의 합의체결을 ‘65세 종료시’로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정년제 그 자체와는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에 비해 제4항 제3문은 정년제를 보다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

로 65세 정년제의 적법성이 보다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2)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1993년 10월 20일 판결

가)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이 문제에 관한 연방노동법원(BAG)의 최초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사회법전 제6편 제41조에서 말하는 ‘합의’를 개별 근로계약

상의 합의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을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서

도 사회법전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제41조를 강행법규로 이해하고, 

협약상의 정년제를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협약상 상당한 정도로 정착된 일률적인 정년제의 무효를 분명히 한 

최초의 판례라는 측면에서 노동법 및 정년법제의 양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나) 사건의 개요

원고(1927년 12월 18일생)는 에반게리스트파의 교회가 운영하는 병

23) 예를 들어 1977년 10월 16일 판결(BAGE Bd. 29. S.133)에서는 BAT 

제60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24) 예를 들어 1987년 11월 20일 판결(BAGE Bd. 57. S.30) 등을 들 수 있

다.



선진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변화와 정책과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원(피고)에서 1981년 1월 1일 이후 보조의사로서 취업하여 왔던 자이

다. 원고․피고간의 근로관계에는 라인란트주의 위 교회직원을 대상으

로 하는 연방직원협약(BAT-KF)이 적용된다. 동 협약 제60조 제1항

은 앞에서 소개한 BAT와 동일한 문언으로 65세 정년제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사회보험연금 및 기업내 노

령연금의 청구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199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취업를 거부하였다. 그래

서 원고는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BAT-KF 제60조 제1항은 사회법전 제6편 제41조 

제4항 제3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노동법원(LAG 

Düsseldorf vom 20. 10. 1993)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따

라 피고가 상고하였다.

다) 판결요지

연방노동법원은 “65세 도달과 함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한

다는 것을 정한 단체협약상의 정년제는 사회법전 제6편 제41조 제4항 

제3문에 위반한다. 이러한 정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 근로계

약상의 합의를 필요로 하고, 그것은 정년 도달전 3년 이내에 체결되든

가 또는 근로자에 의해 사후적으로 승인될 것을 요한다. 협약당사자의 

규범설정 권한을 이처럼 제한하는 것에 의해 입법자는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되는 협약자치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회법전 제6편 제41조 제4항 제3문은 

동 법 제300조 제1항에 의해 정년제가 언제 합의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된다. 이 규정이 포함하는 부진정의 소급효는 헌

법상 허용된다”고 하였다.

재판부가 제시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법전 제6편 제

41조 제4항 제3문에서 말하는 ‘합의’가 개별 근로계약상의 약정만을 가

리키는가 아니면 집단적 계약상의 합의를 포함하는가가 문제되지만, 

판지는 전자의 견해를 채용하였다. 동 조 제4항 제3문에서 말하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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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요건, 즉 3년 이내의 체결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정년시기의 결정

에 있어서 단체협약이 언제 체결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개개 근로

자의 정년시기에 맞추어 협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두번째 요건, 즉 근로자의 사후승인에 대하여도 협약의 효력을 

개별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존시키는 것은 단체협약의 기본원칙인 불

가변적 효력(단체협약법 제4조 제1항)과 모순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해석에 기초할 때 단체협약상의 정년제는 직접적

으로는 동 조 제4항 제3문의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되지만, 판지는 그

것으로부터 직접 협약상의 정년제를 적법하게 하는 해석으로 받아들

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회법전 제6편의 기본취지는 ‘생애근로시간

의 탄력화와 연장’에 의해 연금수급자와 갹출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연금재정을 개선하는 것에 있고, 따라서 동 법 제41조 제4항은 근로자

가 연금을 수급할 것인가, 노동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근

로자 본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이 이 개별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분명히 노동조합은 개별 근로자보다도 강한 교섭력을 가지지만, 반면 

협약상의 일반적 정년제는 개별 근로자의 이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 법은 근로자가 언제 근로관계로부터 은퇴하는가를 그 생활설계

나 이해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동 조 제4항 제3문은 개별법상의 합의 또는 사후적 승인만을 정

년제의 요건으로 하여 인정하고, 집단적 계약상의 정년제를 배제한 것

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법은 단체협약에 대한 법률의 임의

성을 보장하는 협약개방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 제4항 제3

문은 강행규정이다.

본 건의 경우 BAT-KF 제60조 제1항은 근로관계의 종료와 사회보

험법상의 연금청구권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법전 제35조는 65세의 종료를 연금청구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AT-KF는 결국 근로관계의 종료와 사회보험법상의 연금청

구권을 직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BAT-KF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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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행법규인 동 조 제4항 제3문에 위반되며 민법 제134조에 의해 

무효이다.

셋째, 이상과 같이 동 조 제4항 제3문에 의한 협약자치의 제약을 

인정한다면, 동 항과 협약자치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9조 제3항과의 저

촉 여부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하여 판지는 단체협약상의 정년제가 

협약자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서도 협약당사자의 규범설정

권능은 무제한이 아니고, 개개의 경우에 따라 요건설정에 의해 단결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임무라고 하여 협약자치의 핵

심영역에의 침해를 부정한다. 

라) 판결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이 판결에 대해서는 협약자치 또는 집단적 자치를 중시하는 입장에

서 특히 판지가 관련된 협약규정을 일률적으로 위법․무효로 해석했

다는 측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였다든지 연금

정책의 탄력화25)와 협약자치간의 조정을 보여준 EC권고26)에 반한다

는 등의 비판이 강하다. 또한 동 조 제4항 제3문의 대상을 개별 근로

계약으로 한정함으로써 다시 동 규정에 따른 정년제의 위법평가를 내

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어쨌든 본 판결에 따라 정년제의 실시수단은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

의(개별교섭)로 한정되었고, 개별 근로자의 이해가 다양한 만큼 그 조

정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후에는 동 조 

제4항 제3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한 해석․적용이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사후 승인’의 의미 내지 내용에 대한 

논의가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25) 1972년의 연금개혁법이 ‘퇴직연령의 탄력화’를 위해 노령연금의 조기수

급을 도입한 것에 비해 신연금개혁법은 연금재정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생애근로시간의 연장과 탄력화’를 표방하여 지급연령의 65세로의 

재차 인상과 부분연금을 도입한 것이라 하겠다. 자세한 것은 森戶英辛, 

｢トイツにおける年金の早期支給に關する硏究｣, 成磎法學 , 제39호, 288

쪽 이하 참조. 

26) Empfehlung des Rates 82/857/EWG Vom. 10. 1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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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본  

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근로자의 동의 

일본에서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관련되는 사안의 대부분이 퇴직

금규정의 불이익변경과 관련되는 사건들이며, 정년연장이나 일본적 노

사관계의 구조변혁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관계에 있어 큰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명문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지

만,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 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

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퇴

직금은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설계의 기본이 된다는 그 중요성에 비추

어 종래의 판례는 취업규칙상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극

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大阪日日新聞社사건27)에서는 秋北バス사건 최고재판소의 판

결을 인용하면서, “사용자가 퇴직금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종래

의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정하고 그 효력이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게 

한다면, 기왕의 근로의 대상(對償)인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인 감액을 긍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

업규칙의 변경은 가령 사용자에게 경영부진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도, ……도저히 합리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취업규칙 변경은, 

적어도 변경 전부터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동의가 없

는 이상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

시하고 있다.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大曲農協사건의 제1심28) 및 그 최고재판소 판결29), 그리고 空港環境

整備協會사건30)을 제외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31) 이와 관련하여 大

27) 大阪高判 1970. 5. 28. 判時 612號 93쪽.

28) 秋田地大曲支判 1982. 8. 31. 勞判 450號 76쪽.

29) 最3小判 1988. 2. 16. 勞判 512號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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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農協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의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있어

서 중요한 권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

은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수인(受忍)케 하는 것을 허용할 만

한 고도의 필요성에 근거한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퇴직금규

정으로의 변경에 의해 구농협직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

성의 높은 점,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한 다음 

당해 사건의 불이익변경을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은 점이 주목

된다.

또한 空港環境整備協會사건에서는 신규정에 의해 원고가 거의 300

만엔의 불이익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大曲農協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용하면서, ①개정 전 급여제도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급여 퇴직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케 할 만한 균형있는 급

여제도로 바꿀 필요성이 높은 점, ②이전의 퇴직수당제도하에서는 그 

지급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관계로 공무원의 퇴직수당보다 상당히 

유리하였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그대로 둔채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구

퇴직수당규정의 부당성이 계속 확대되며 따라서 퇴직수당규정의 변경

이 급여개선 및 정년연장의 전제로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급여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정

된 급여제도의 내용 자체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당

한 사회적 타당성이 존재한다는 점, 조기퇴직자에 대한 기득권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직원이 받는 불이익은 

그 변경 후 일정한 단기간에 한정되어 생긴다는 점, 아울러 그 불이익

의 정도도 상여를 포함하는 급여 자체가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는 약간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도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수인(受忍)하지 않을 수 

30) 東京地判 1994. 3. 31. 勞經速報 1529號 3쪽.

31) ダイコ-事件 東京地判 1975. 3. 11. 勞判 220號 28쪽; 平和運送事件

大阪地判 1983. 11. 22. 勞經速報 1188號 3쪽; 御國ハイヤ-事件 高知

地判 1980. 7. 17. 勞判 354號 65쪽; 同事件 高松高判 1981. 9. 17. 勞

判 429號 79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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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고도의 필요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내용의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사례 판결은 전체적으로 大曲農協사건까지 최고재판소 판례가 취

한 태도를 충실하게 답습한 것이지만, 변경의 객관적 필요성 및 그 상

당성과 비교한다면 변경 후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실질적으로는 약

간이라는 점이 중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판례들을 본다면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는 

급여제도 개선 및 정년연장이 맞물려 있고,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소개하는 朝日火災海上保險사건 판결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본 건은 경영위기에 근거하

여 종래 높게 설정되어 있던 정년연령을 낮추고, 퇴직금의 지급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사례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

속력이 문제되었던 최고재판소의 1996년 판결32)과 함께 오늘날 단체

협약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동 판결의 의의는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것 이외

에도 협약자치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협약의 불이익

변경을 유리원칙의 적용에서 제외시켰다는 점과 개별 조합원의 동의 

또는 수권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이라고 하겠다. 

나. 朝日火災海上保險사건 판결33)：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불이익

변경시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의 여부

1) 사건의 개요

상고인 X(원고, 공소인)는 1963년 7월 이후에 피상고 회사 Y(피고, 

피공소인)에 승계되는 興亞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철도보험부에 입사

하였고, 승계와 함께 Y의 종업원이 되었지만, 1986년 8월 X도 그 일

32) 最ろ小判 1996. 3. 26. 民集 50卷 4號 1,008쪽.

33) 1997. 3. 27. 勞判 713號 2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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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소외 全日本損害保險노동조합 朝日화재해상지부와 Y가 체결한 

단체협약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아 퇴직하게 되었다. X는 본 건 단체

협약은 그때까지 근로조건을 정년연령, 퇴직금 지급률 등의 측면에서 

대폭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고, 무효라고 하여 근로계약상의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Y는 1965년 2월 1일 철도보험부에서 취급하여 왔던 보험업무를 

인계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동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를 종전 그대

로의 근로조건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그 이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 철도보험부 출신의 근로자와 그 이외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통일에 관한 교섭을 계속하여 1972년까지 철도보험부 출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 이외 근로자의 기준까지 인상함으로써 취업시간, 퇴직

금, 임금제도 등의 근로조건을 순차적으로 통일하여 왔다. 그러나 정년

의 통일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나왔고, 철도보험부 출

신 근로자의 정년이 만 63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 근로

자의 정년은 만 55세로 유지되었다. ② Y는 1977년도 결산에서 17억 

7,000만엔의 적자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종래부터 현안사항이었

던 정년의 통일과 퇴직금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것을 회사 재건의 중요

한 시책으로 삼고, 조합과의 교섭을 거듭하게 되었다. ③ 그 사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1979년도 이후 퇴직수당규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기까지는 퇴직금산정의 기준액을 1978년도 본봉액으로 동결하는 

변칙적 방법이 행해지게 되었다. ④노동조합은 상임투쟁위원회와 전국

지부투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듭하고 조합원에 의한 직장토의나 투표 

등도 행한 후에 본 건 단체협약의 체결을 결정하고 1983년 7월 11일 

이에 서명․날인하였다. ⑤ 본 건 단체협약은 Y에 소속된 종업원의 정

년을 만 57세로 하고 퇴직금의 지급기준율을 인하하는 것을 주된 내용

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철도보험부 출신 근로자의 63세라는 종전

의 정년은 철도보험부가 만 50세를 넘어 국철을 퇴직한 자를 고용하였

다고 하는 특수한 사정에 유래하는 당시로서는 특별한 경우였고, 본 

건 단체협약이 정한 정년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준율은 당시의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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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또한 그 

체결에 의해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앞에서의 변칙적 방법은 해소되었

다. ⑥ X는 본 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만 53세의 조합원이고 

X에게 동 협약상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정년이 만 63세에서 57세로 인

하되어 만 57세의 생일인 1986년 8월 2일에 Y가 퇴직하게 되고 퇴직금

의 지급기준율은 71.0에서 51.0으로 인하하게 되었다.

본 판결34)의 제1심인 神戶地裁 1993. 2. 23. 판결은 단체협약 불이

익변경의 문제로서 이를 다루고, “단체협약의 이른바 규범적 효력은 

이미 조합원 개인에게 발생한 청구권 등의 박탈은 별도로 하고, 그 내

용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의해 개개의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것이어도, 

그것이 표준적 혹은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

조합의 단결권과 통제력, 집단적 규제력을 존중함으로써 근로자의 근

로조건의 통일적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노조법 제16조의 취

지에 비추어 특정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

도하여 체결되는 등 그 내용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기에 족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을 받는 개개의 조합원에도 미치는 것

은 분명하다”고 판시하여, 본 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극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데 족한 특단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항소심인 

大阪高裁 1995. 2. 14. 판결은 이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X가 상고한 

것이 본 사건 판결이다. 

2) 판결요지

첫째, 본 건 협약에 적용배제의 특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본 건 단체협약은 이의를 신청한 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취지로 체결되었고, 또한 적용의 제외를 인정한 유보특약이 존재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원심의 확정판단은 원 판결이 제시

34) 본 사건은 먼저 가처분사건으로 다루어져 근로자의 지위보전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문제로 다루어졌다(神戶地

裁 1986. 10. 2. 결정(가처분 사건: 勞判 484號 72쪽 이하); 神戶地裁 

1990. 1. 26. 판결(가처분이의신청 사건: 勞判 562號 9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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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경과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①본 건 협약은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목적을 넘어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지 여부, ②이의를 신청한 X에 본 건 단체협약

의 규범적 효력은 미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35)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본 건 단체협약은 X의 정년 및 퇴직금 산정방

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고, 1978∼86년까지의 사이에 승급이 

있은 것을 고려하여도, 이에 따라 X가 받은 불이익은 결코 적지 않지

만, 동 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른 경위, 당시 Y의 경영상태, 동 협약에 

정하여진 기준의 전체적인 합리성에 비추어 보면 동 협약이 특정 또

는 일부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등 

노동조합의 목적을 일탈하여 체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규범

적 효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본 건 단체협

약에서 정한 기준이 X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규범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또한 X의 개별적 동

의 또는 조합에 대한 수권이 없는 한 그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판결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본 판결은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의 여부를 판단한 일본 최고재판소 최초의 사례로서, 협약

자치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로 “동 협

약이 특정한 또는 일부의 조합원을 특별히 불이익하게 취급할 목적으

로 체결되는 등 노동조합의 목적을 일탈하여 체결되는 것이 아닌 한 

그 규범적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협약의 불이익변경이 유리원칙의 적용에서 제외

되며, 개별 조합원의 동의 또는 수권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점

35) 즉 유리원칙은 인정되어져야 하는지 여부, X의 동의․수권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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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日本トラツク사건36)에서 불이익

하게 변경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 판지37)를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은 원심은 물론 일본 학설38)의 경우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 판결에서는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규범적 효력을 유효

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 내인지 여부라는 판단시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

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과 노동조합의 목적범위 일탈의 시

점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

후 판례의 전개가 기대된다.

3. 프랑스

가.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1)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효력

프랑스에서 단체협약은 단일한 문서로서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그리

고 하나 또는 복수의 대표적 노동조합이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며, 그것

은 협약에 의해 구속되는 사용자가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렇다면 당초의 단체협약과는 다른 조합측 당사자에 의해 

그 내용의 일부를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개정협정이 체결된 

36) 名古屋地裁 1985. 1. 18. 판결(勞旬, 1140號 56쪽 이하 참조).

37) 즉 “그러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노조법 

제16조의 취지, 노동조합의 단결과 통제력, 집단적 규제력을 존중함으

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인상시킬 의도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개정된 단체협약이 극히 불합리하다든가 특정 근로자를 불이익

하게 취급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든가 등 명백하게 노조법이나 근기법

의 정신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그것이다.

38) 諏訪康雄, ｢日本トラック事件判決批評｣, 判例評論 , 제323호; 毛塚勝

利, ｢最高裁判決を中心として勞働判例の傾向-勞働協約｣, 勞働判例 , 제

708호 6쪽 이하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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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개정협정은 거기에 반대하는 근로자도 구속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수조합주의가 도입되어 복수의 내셔널

센터별로 전국․지역 레벨의 산업별․직업별 조합이 조직화되고, 각각

이 지방조직이나 기업지부를 가지는 외에, 독립조합이나 기업내 조합

도 존재한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조합측 당사자는 전국 레벨에서 대표

적인 조합 혹은 그것에 가입한 조합 또는 당해 협약 적용영역에서 개

별적으로 그 대표성이 입증된 조합에 한정된다(노동법전 L.132-1조). 

조합의 대표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노동법전에 의해 규율되는 조

직률, 독립성, 조합비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L.133-2조). 

이러한 대표적 조합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적용영역에 있어

서 그것에 의해 구속되는 사용자가 체결한 모든 단체협약에 적용된다

(L.135-2조). 요컨대 대표적 조합 중 하나라도 협약을 체결하면 그것

에 의해 구속되는 사용자(구체적으로는 산업별․직업별 협약을 체결

한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기업․사업장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는 당연히 당해 협약의 적용을 

받고, 근로자의 조합 소속 여하는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문제되지 않

는다. 

이러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협약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주로 기업․사업장마다의 근로조건 기준의 통일

성의 요청에 의해 설명되고, 또한 대표적 조합은 당해 레벨에 있어서 

단지 그것이 조직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와는 달리 어느 레벨에서의 복수조합의 존재는 각각의 조합간에 복수

의 교섭과 복수의 협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와 관련하여 프랑스 파훼원 대법정의 1992년 3월 20일 판결39)은 주목

된다고 하겠다. 

39) Droit Social p.3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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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파훼원 대법정의 1992년 3월 20일 판결

가) 판결의 의의

프랑스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제도 및 실태하에서는 협약체결 조합

의 조합원과 협약의 적용대상 범위가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

제상 조직률 내지 지지율상에서 소수 조합에 불과한 대표적 조합이 

체결한 협약에 의해 여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근로조건까지 결정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종래 프랑스의 단체협약이 

오로지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조합측의 획득성과를 규정하는 것인 한

에서는 별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종

래의 법․제도 자체가 그러한 협약의 기능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법개정에 의해 단체협약에 대하여 법정근로조건 기

준보다도 근로자에 불리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 인정되거나(특별협정

제도), 혹은 경제․고용환경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하는 주고받기식

(give & take) 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을 부분적으로 불이익하게 변

경하는 단체협약이 출현하기에 이르게 됨에 따라 그러한 전제는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 중 협약상 특례협정제도에 관하여는 전국․지역

협약에 대하여는 그것이 확장 적용되는 것40)이 요건으로 되고, 기업 

및 사업장협정에 대하여는 기업위원회위원 또는 종업원대표위원 선거

에서 조합이 제출한 후보자 리스트가 유권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반대하는 조합에 거부권이 인정된다(L.132-26조).

이에 대해 협약의 개정에 관하여는 종래의 법․제도상 단지 “단체협

약 및 노사협정은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든 어떠한 시기에 갱신 또는 

개정되는가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L.132-7)라고 규정되어 있

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체협

약의 불이익한 개정과 관련하여 그것이 당초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당

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학설․판례상 그 근로조건 불

이익변경의 효력이 긍정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조합측 당사자에 의해 

불이익하게 개정된 협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

40) 우리나라의 지역적․일반적 구속력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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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본 사건에서의 판결은 다분히 프랑스에서의 단체협약제도 및 

그 실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복수조합 병존하에서의 협약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흥미 깊은 문제에 관한 것이고, 

협약 개정에 따른 협약규범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요청을 우선시키는 

방향에서의 새로운 법개정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나) 사건의 개요

혼토네사(회사Y)의 파지리코 외 25명의 종업원들(X들)은 1979년 12

월 7일의 열기구․공조설비개발산업전국협약(1979년 협약) 제3814조

에서 정하여진 유급 휴일이 주휴와 중첩되는 경우 대체휴일의 부여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Y를 상대로 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Y는, 위 조치가 1982년 6월 29일의 전국협약(1982년 협약)

에 의해 X들이 속한 그룹 I의 피용자에 대하여 폐지되었다고 주장하

는데 반해, X들은 1982년 협약의 조합측 당사자(CFTC, FO, CGC)는 

1979년 협약의 당사자(CFDT, CGC)와는 다르기 때문에 1982년 협약

에 의해 1979년 협약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포우치에 노동법원은 회사Y의 주장을 받아들여 X들의 청구를 기각

하였기 때문에 X들이 파기를 신청하였다.41) 파훼원 사회부는 아래의 

대법정판결의 판지와 대략 동일한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샤테르로 노동법원으로 이송하였다.42) 그러나 동 법원은 1982년 협약

이 단독으로도 종업원 전체를 의무지울 수 있는 대표적 노동조합에 

의해 서명된 이상, 관계하는 피용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다시 파기 신청이 이루어졌고43) 다음과 같

은 이유에 의해 다시 파기가 선고되었다. 

41) 소액에 의해 직접 파훼원에의 신청이 이루어진다.

42) Cass. Soc. 9 mars 1989, D. 1990, p.227.

43) 이러한 경우 파기의 신청은 파훼원 대법정에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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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결요지

“대표적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에 유

효하게 서명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새로운 협약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초의 서명 당사자 및 그 후의 가입조직 전부에 의해 체결되지 않는

다면, 개정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협약의 적절한 

형식에 따른 해약이 없는 한, 당해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여지고 새로

운 협약에 의해 폐지된 이익의 향수를 주장하는 피용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건 1982년 협약은 1979년 협약과 동일한 조

합조직에 의해 서명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 판결은 분쟁 당시의 

노동법전 L.132-1조 등 및 민법전 제1134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판결에 의하면 당초 협약과는 다른 조합측 당사자에 의한 개정 

협정도 그 자체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당초의 협약에 그러한 개정에 

관한 정함이 없고, 혹은 그것이 적법하게 해약되지 않는 한, 당초의 협

약에 기초한 이익의 향수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협약에 기초한 이익의 

향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법전의 규정에 충실하게, 당초의 

협약과는 다른 대표적 조합이나 그 일부의 대표적 조합이 체결한 개정 

협정도 그 자체로서는 유효하고, 당초의 협약도 또한 당연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을 긍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개정협정에 의

한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러한 효과를 긍정한 경우

에 야기할 수 있는 곤란한 결과를 회피하면서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입법적 처리에 위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44)

라) 판결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 판결에 대해 사용자측으로부터는, 사실상 복수의 협약규범이 병

존하는 것에 따른 근로조건의 비(非)통일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사정, 

개정 전의 협약에 기초한 소급적인 권리주장에 의한 혼란, 더구나 단

체교섭의 활력을 저해하는 위험성 등이 주장되었다. 반면 노동조합측

44) Cf. Rapport du conseiller D. Tricot sous Cass. Ass. Plen. 20 mar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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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는, 각 조직의 입장을 반영하여 법률상 대표적 조합이 체결한 

협약이 노사 전체에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과의 모순, 다수조합에 의한 

단체교섭 결과가 실제로 대표성이 의문시되는(지지율이 낮아) 소수조

합에 의해 부인되는 위험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1992년 12월 31일의 법률은 협약개정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전 L.132-7조 2항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

정을 부가하였다. 이에 따라 앞에서 소개한 파훼원 판결의 판단은 부

정되고 협약규범의 단일성의 요청이 협약 개정의 경우에 대하여도 유

지되게 되었다.

첫째, 협약 개정을 위한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조합조직은 당초의 

협약의 서명당사자 및 사후적으로 협약에 가입45)한 조직에 한정된다. 

부문협약 및 전국중앙협약에 대하여는 협약 가입이 개정교섭 개시 이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에 의해 협약당사자 이외의 대표적 

조합에 의한 협약 개정은 부정되는 것으로 된다.

둘째, 당초의 협약 서명 당사자의 일부에 의한 개정 협정도 원칙적

으로 그 적용대상인 노사를 구속하는 것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협약의 개정이 근로자에 있어서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의

해 구별되지 않는다. 

셋째, 협약에 정하여진 근로자의 개별적․집단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협약 개정에 대하여는 그에 반대하는 대표적 조합이 일종의 거

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Ⅲ. 시사점 및 소결

경제의 세계화에 수반하는 경쟁촉진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행해

지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구조 노사관계 구조개편은 근로조건 

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시키고 있다. 이상 살펴본 선진제국의 관련 판

45)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조직이 사후 통지에 의해 협약당사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변화와 정책과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8

례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국은 사회경제상황

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근로조건의 집단적 처리라고 하는 요청과 

개별 근로자의 의사중시라는 요청을 조화시켜 실질적인 대등관계에 

입각한 근로조건의 형성 변경 구조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업내 규칙에 대하여 민

법 또는 기본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하는 판

결을 내리고 있다. 즉 경영협정뿐 아니라 경영협의회가 체결한 사업내 

합의 또는 종업원집단이 합의한 통일적 규칙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존재의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연방노동법원이 

법해석적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판결은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내 규칙이 집단적으로 작용하는 협약규범

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근거가 근로계약에 있다는 점, 사

용자뿐 아니라 경영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지만 사업장자치의 당사자에 대하여 과도한 개입을 행하는 것이 아닌

가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기변동에 따른 기

업내 가급을 감축하는 경우에 종업원대표인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

을 확충하고 있다. 다만, 단체협약상의 정년제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

계약상의 개별합의로 한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은 판례법리를 통하여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협약자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 특정

한 또는 일부의 조합원을 특별히 불이익하게 취급할 목적으로 체결되

는 등 노동조합의 목적을 일탈하여 체결되는 것이 아닌 한 그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을 ‘유

리원칙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제․고용환경의 변화로 기존 근로조건을 부분적

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원래의 협약 당사자가 아닌 다

른 조합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종래의 이익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파훼원 대법정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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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협약의 병존과 근로조건의 상이라는 문제는 1992년 노동법전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구조상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 내

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개별적인 근로조건 변동은 주로 사용자의 업

무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주된 부

분이 근로조건제도로서 통일적으로 규율되어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획일적 통일적 처리는 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를 법적으

로 어떻게 구속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 불이익변경시 해당 근로자

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어야 그 규범적 효력 승인의 전제조건

이 충족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변경에 있어서 집단적인 규

율이 행해질 수 없는 한계영역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불이익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인다. 유리원칙은 기업별 단체협약이 중심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해석에 따라 부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집단적

으로 형성 변경되는 일반적인 실태하에서도 근로계약에는 근로관계 

설정기능, 의무범위 한정기능, 형식적 근로조건 결정기능 등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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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의 변화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단체교섭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체교섭을 둘러싼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에

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그 동안 ‘법률’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많

은 부분이 결정되던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

정에 의한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의 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관계를 실제로 규율하는 근거가 ‘법적 규

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있어서 하위 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전체적으로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이 

후퇴하고 기업차원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조합의 지위 및 역할 등에도 변화를 

미쳐 노동조합을 둘러싼 집단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판례법리를 형성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에서의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완화, 배타적 

교섭대표제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성과 조합 신임투표의 요

건 등에 대한 변화가 판례법리의 축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별 연차교섭 중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결정의 금지’

에 관한 판결을 통하여 기업레벨에서의 교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그리고 ‘기업내 종업원대표위원과 조합대표위원의 경합’에 관한 판

결에서는 ‘근로조건 결정규범의 분권화’에 대응하는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조합대표가 없는 기업에서 협약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정의 합헌 결정을 통하여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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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

하고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였다. 이는 집단적인 잉여인력의 

정리 또는 사업양도에 의한 구조조정 상황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프랑스 및 영국의 최근 판례동향과 법개

정을 통한 법리의 변화를 살펴본다.

Ⅱ. 외국 판례 및 법률개정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1. 미 국

가. 집단소송제도와 노동조합

1)  집단소송제도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법리

WARN법(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은 

1988년에 제정되고 1989년 2월에 발효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50명 이상의 피용

자46)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폐쇄․대량해고(lay-off)가 발생

할 경우에 적어도 60일 전까지 그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에게 예고

(advance notification)할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상당한 수의 

행정규칙과 판례로써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47) 

한편 class action이라는 독자적인 ‘집단’소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

국에서는 오늘날 노동조합 등의 ‘단체’에 의한 소송에 대응한 ‘단체의 

당사자적격’ 법리가 판례상 형성되어, 이 법리하에서 단체가 소속 구

성원의 권리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적격성을 

판단하는 독자적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단체

46)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7) 자세한 내용은 이철수,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I) - 정리해고, 임금

보장제 , 한국노동연구원, 1993, 45∼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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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소속 구성원의 이익이 공통되는 예방적 구제청구소송 등 예

외적인 경우밖에 충족되지 않았지만, 과거 여러 판례에서 인정된 바에 

따라 입법에 의해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최고법원 1996년 5월 

13일 판결48)은 주목되는 점이 있다.

2)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1996년 5월 13일 판결

가) 사건의 개요

1992년 1월 17일 피상고인(피고, 피공소인) Brown Shoe사(이하 사

용자)는 상고인(원고, 공소인) 전미식량상공업노련지부(이하 조합)의 

본부에 대해 동 년 3월 20일로 동 사의 Missouri주 Dixon공장을 폐쇄

하고, 277명의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문서를 송부하였다. 통상 사용자

는 WARN법49)에 의해 공장폐쇄 혹은 대량해고(lay-off)시 그 60일 

이전에 피용자의 교섭대표 및 특정 정부기관에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동 법 제3조 (a)). 그러나 동 사는 본 문서를 송부한 후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따러서 조합은 WARN법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

를 상대로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그들의 

소급임금(back-pay) 기타 부가급부, 소송비용 등의 지불을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하였다. 조합은 본 건 소송에서 대표되는 피용자의 정당한 

배타적 교섭대표이다. 이에 대해 제1심 연방지방법원은 “노동조합에는 

그 소속조합원을 대표하여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당사자적격(standing)’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측

의 ‘소각하 신청’을 인용하였다.50) 이후 이어진 항소심51)에서는 조합

측의 법정조언자로서 각 전국규모의 조합이나 법률연구기관 등이 출

정하였지만 제1심의 결정이 유지되었다. 

주된 쟁점은 “본 건 교섭대표조합에는 WARN법에 기초하여 소속

48) 116 Supreme Court Report 1529.

49) 29 U.S.C. §§2101-2109(188).

50) 820 F. Supp. 1192(ED Mo. 193).

51) 50 F. 3d 142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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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대표하여 소정의 금전배상을 소구(訴求)하는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가”이다. 이 점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급심은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다. 즉 ①WARN법은 본 건 조

합에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가, ②동 법에는 ‘헌법상의 당사자적격 요건－사건 및 쟁송요건－’을 

제한하는 효과까지 부여되어 있는가, ③본 건 조합은 ‘독자적인 당사

자적격(individual standing)’ 요건을 충족하는가, ④본 건 조합은 ‘단

체의 당사자적격(associational standing)’ 요건을 충족하는가 등이 그

것이다. 이 가운데 ①, ②는 WARN법의 “피용자의 대표 혹은 지방정

부의 관할부문을 포함하여 법적 책임의 실현을 희망하는 자는, …… 

연방지방법원에 대해 그러한 자 혹은 기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자 

또는 그 쌍방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조 (a)(5))”라는 규정의 

해석을 문제로 한다. 결과적으로 1, 2심은 ①을 인정하고 ②를 부정하

는 판단을 내렸다. ③에 대하여는 원심만이 헌법상의 당사자적격 요건

에 비추어 실질적 심사를 행하였지만, 두 법원 모두 이것을 부정하였

다. 문제는 ④이다.

조합의 ‘단체로서의 당사자적격’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 법

원은 1977년 Hunt사건 연방최고법원 판결52)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첫째,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

도 그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적격

을 가질 것, 둘째, 단체가 구하는 이익이 조직(단체)의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 셋째, 단체의 주장을 구하는 구제도 각 개별 구성원의 소송

참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등이 그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조합

원마다의 청구권의 존재 확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조합원은 스스로 소송절차 참가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을 이유로 세번째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본 건 

조합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52) Hunt v. Washington State Apple Advertising Commission, 432 U. S. 

333, 97 S. Ct 243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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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결요지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쟁점 ①, ②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동일한 입

장에 서고, ③의 판단을 피하며, ④에 대하여 Hunt사건에서 제시된 기

준의 적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선 미국 헌법 제3편 ‘사건 및 쟁송’ 요건은 현실적인 손해, 손해

와 쟁송행위와의 인과관계 및 판결에 의한 손해의 구제가능성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다음으로 Hunt사건의 첫번째 기준과 이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두번째 기준은 단체의 대항 당사자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들 헌법상의 요건을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건에서는 WARN법의 규정, 연방 노동법상 조합에 주어지고 있는 조

합원의 권리․이익의 보호기능 등으로부터 양 기준의 충족은 분명하

다. 셋째로 Hunt사건의 세번째 기준은 확실히 단체의 대항 당사자성

을 촉진하고, 각종 소송상의 위험을 회피할 필요를 가지지만, 필요조

건－헌법상의 요건인 것은 아니고 연방재판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법원자제의 보완준칙－법원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제한법리이고, 헌법

의 해석, 개별 입법에 의해 깨진다－”에 불과하다. 의회는 WARN법에

서 교섭대표조합에 소속 조합원에 대표되는 금전배상청구소송 권한을 

인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본 법에 기초한 소송에서 세번째 기준은 

이미 배제되고 있다. 

다) 판결에 대한 평가

본 판결은 이러한 ‘단체의 당사자적격’ 법리와 헌법상의 당사자적격

요건과의 관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미국의 첫번째 사업소 폐쇄․대

량해고(lay-off) ‘예고’법인 WARN법이 배타적 교섭대표조합에 대해, 

특히 이 법리를 확대하여 당사자적격성을 인정한 해석을 보이는 흥미 

로운 사례이다. 

이 판결의 법리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째, 단체의 당사자 적격요

건을 심사한 Hunt사건의 기준 가운데 세번째(단체의 주장을 구하는 

구제도 각 개별 구성원의 소송참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가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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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속하지 않으며, 의회가 법률로써 파기한 ‘자제의 보완준칙’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는 점, 둘째, WARN법 제5조 (a) (5)가 그 

보완준칙을 깨고 ‘단체의 당사자적격’을 확대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인

정하였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성 

1)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와 대표성 추정

가) 제도의 의의

미국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의한 단체교섭의 특징은 다수결에 

기초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이다. 여기에서 ‘majority’, 즉 ‘과반수’ 내

지 ‘다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교섭단위 피용자의 과반수에 의

해 지지된 노동조합은 단위내의 모든 피용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

체교섭을 행할 권한을 부여받지만,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조합은 

단체교섭권한을 얻지 못한다. 미국의 노동위원회인 NLRB에 있어서 

다수 피용자의 지지를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선거를 실

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맞먹는 중요한 책무이다.

이러한 다수결원리로부터 조합이 선거에 이겨 대표권한을 획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에 다수의 지지를 잃는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교섭

대표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단체

교섭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NLRB는 다수 피용

자의 지지에 관하여 몇 개의 추정 룰을 채택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종

업원대표로서의 지위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

여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1996년 6월 3일 판결53)을 살펴보는 것은 중

요한 의미가 있다.

53) Auciello Iron Works. Inc. v. NLRB. 1 16 S. Ct. 175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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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1996년 6월 3일 판결

(1) 사건의 개요

Auciello Iron Works 회사에서는 1977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노동조

합54)이 생산보수피용자(生産保守被傭者)의 교섭대표로 선출되었고, 

NLRB의 인증을 얻었다. 이후 회사의 조합은 수차에 걸쳐 단체협약을 

교섭․체결하여 왔다.

그런데 1988년의 단체교섭에서는 구협약이 9월 25일로 기간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후 11월 17일의 교섭에서 회사는 조합에 포괄적인 신

협약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은 바로 그 장소에서는 거부하였

지만, 11월 27일 전보(電報)에 의해 위 제안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동 월 28일 회사는 신협약의 성립을 부인함

과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교섭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근거로서 

회사는 다수의 피용자가 피켓라인의 비준수, 조합에 대한 불만의 표명, 

조합탈퇴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조합이 교섭

단위 과반수 피용자의 지지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신청에 대해 NLRB는 전국노동관계법 제8

조 (a) (5) 및 (a) (1) 위반의 성립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11

월 17일의 회사 제안은 철회되지 않고, 또한 협약의 체결에 조합원의 

비준은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의 수락통지에 의해 신

협약이 성립되었고, 따라서 협약서의 작성․서명의 거부 및 조합승인

의 철회는 단체교섭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항소법원(제1순회구)은 조합이 다수 피용자의 지지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NLRB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하다고 보고, 구제명령의 집행력 부여를 거부하였다.

사건을 반려받은 NLRB는 성립한 신협약이 장벽이 되기 때문에 사

용자는 조합의 지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추가적 판

단을 내리고 당초 결론을 유지하였다. 공소법원도 NLRB의 판단을 존

54) Shopmen's Local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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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여 집행력 부여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가 상고하였다.

(2) 판결요지

“신협약이 성립된 이후 사용자가 협약체결의 시점에서 조합의 다수

대표로서의 지위에 의심을 보이면서 당해 협약을 부인하는 것은, 그 

의심이 협약성립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에 기초한 경우 NLRA 제8

조 (a) (5) 및 (a) (1)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전원

일치로 상고를 기각하였다.55)

(3) NLRB의 추정 룰

NLRB는 첫째, 조합이 대표선거에 이겨 NLRB의 인증을 받은 시점

으로부터 1년간, 둘째, 조합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포괄적인 단체협약

을 체결한 경우에 그 기간중(최장 3년간)에 대하여는 다수 피용자의 

지지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추정(conclusive presumption)하는 룰을 채

용하고 있다. 이것은 확정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수 피용

자의 지지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합의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는 

계속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그 사이 NLRB에 선거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고,56) 사용자가 조합의 지위를 다투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세번째의 추정으로서 앞의 기간(1년 또는 3년)이 종료한 후에

도 노동조합에 대한 다수 피용자의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확정적 추정으로 볼 수 없고 반증이 가능하다. 

55)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Souter 재판관의 법정 의견을 보면, 협약

기간중에 노동조합의 지위를 추정하는 룰의 기초에는 ‘안정의 필요성’

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즉 NLRB는 사용자가 협약성립 전

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실에 근거한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야기된 대표

성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의심을 주장하는 

시기를 일방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관계의 안정을 저

해한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이며, 이러한 NLRB의 판단은 지지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56) 여타의 노동조합, 피용자 또는 사용자 등 어느 누구의 선거신청도 마

찬가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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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지위에 대해 다툼으로써 NLRB에 대표선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대표문제의 존재를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

한 성실한 의심(a ‘good faith’ doubt)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정은 교섭대표의 임기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전국노

동관계법에 근거하여 NLRB가 피용자의 선택의 자유와 단체교섭관계

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주제의 조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1958년의 판례57)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한 바 있

고, 최근에도 단체교섭의무의 승계58) 또는 파업대체자의 노동조합 지

지의 유무추정59) 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NLRB의 추정 룰을 긍

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판결에 대한 평가

이 판결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최소한 협약성립 전에 사용자가 알게 

된 의심에 대해서는 협약이 성립한 후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부정하였다. 아울러 그와 관련한 실제적인 시점의 판단에 있어서는 

NLRB가 제시한 추가적 판단을 전제로 대표선출절차의 운용주체인 

NLRB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제3의 추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지지’가 현실적으로 보여질 

것은 불필요하며, 반증가능한 시점에서 반증이 이루어지는 이상 다수

대표로서의 지위를 확정하고 이를 사후에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운영자인 NLRB의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

된다.

57) Brooks v. NLRB, 348 U. S.96(1958).

58) Fall River Dying & Finishing Corp. v. NLRB, 482, U. S.27(1987).

59) NLRB v. Curtin Matheson Scientific, Inc. 494, U. S.775(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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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타적 교섭대표지위와 조합 신임투표의 요건

1) 배타적 교섭대표와 조합 신임투표제도

미국의 각 노동조합에게는 일정한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종업원

의 지지를 얻어 사용자와 배타적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얻는가 여부

가 사활의 문제가 된다.60) 이 문제는 정당한 대표자를 통하여 행위하

는 또는 행위하지 않는 피용자 개개인의 노사관계법상의 권리(NLRA 

제7조)와 관계됨과 동시에, 이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

당노동행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개개의 피용자에게 있어서도 또는 

사용자에게 있어서도 공통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NLRA는 이미 교섭

대표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지위의 추정이 반증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노사 쌍방에 대하여 NLRB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동 법 제9조 (a) (1)). 또한 동 법 제8조 (a) 소정

의 부당노동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법규에서 정함이 

없는 사실행위로서 사업소 내부에서 조합 신임투표를 스스로 실시하

는 수단이 담보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그 자체가 노사관계

에 파괴적 효과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NLRA 제8조 (a) (1)을 근

거로 사법 및 준사법기관(NLRB)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가하여지고 

있다. 특히 그 규제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반증 가능한 교섭

대표 추정상태 그 자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또는 본래 사실행

위에 불과한 사용자 주체의 조합 신임투표의 성격을 NLRA 제8조 (a) 

(1)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문제와도 연

계되어 이전부터 결정기관을 괴롭혀왔던 곤란한 논점이었다.

이러한 논점에 정면으로 판단을 내린 최초의 연방최고법원 판결인 

Allentown Mack Sales and Service.Inc. v. NLRB사건61)은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60) 자세한 것은 Clyde Summers, Unions Without Majority, Chicago- 

Kent Law Review Vol. 66 p.531 이하 참조.

61) 66 LW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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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1998년 1월 26일 판결

가) 사건의 개요

펜실베이니아주 알렌타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맥 트랙사에는 동 

공장에서 이미 10년 이상 교섭대표로서의 지위에 있던 노동조합

(AFL-CIO 지방지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교섭단위는 각 부문을 

합쳐 45명의 피용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 사는 1990년 5월 

당해 공장의 매각을 통고하고, 이것을 통고받은 공장간부 수명에 의해 

본 건 원고인 알렌타운 맥세일즈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동년 12월경

에는 당해 공장의 사업이 승계됨과 동시에 해고되었던 위 45명의 피

용자 중 32명이 신규채용되었고, 이전과 동일한 직무에 할당되었다. 

위 노동조합은 알렌타운사에 대하여 자신을 정식 교섭대표조합으로 

승인할 것과 신규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지만, 동 사

는 맥 트랙사의 종업원 수명으로부터 본 건 조합의 과반수 지지기반 

상실을 시사하는 발언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건 “조합에는 그 

지지기반에 관한 성실한 의심(a good faith doubt)이 존재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동 월 25일에 서면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동 회사는 사업승계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1991년 2월 가톨릭 

교회 사제의 감시하에서 동 회사 주도의 조합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노동조합은 19대 13의 차이로 패배하였다. 그래서 본 건 조합

은 NLRB에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을 한 바, NLRB는 이것이 NLRA 

제8조 (a) (1) 및 (a) (5)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동 사에 대하여 본 

건 노동조합의 승인 및 동 조합과의 단체교섭 명령62)을 내렸다.

본 건에서와 같이 반증 가능한 교섭대표 추정을 받은 현재의 교섭 

상대방인 노동조합의 과반수 지지기반을 의심하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으로는 ①NLRB 관리하의 대표선거의 신청, ②사용자측으

로부터 일방적인 승인의 철회, ③내부적인 조합 신임투표의 실시라는 

세 가지 수단이 존재하지만, 어느 수단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정한 ‘합리적 의심’ 기준63)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62) 316 N.L.R.B. 11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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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수단 모두의 ‘합리적 의심’ 기준이 동일한 것인가, 특히 선

택사항 ③에 동일한 요건기준이 부과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지는가, 그

리고 그 요건기준의 적용 및 사실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

는 점이다. 

항소심은 첫째, 조합 신임투표의 요건기준을 다른 두 가지 수단의 

요건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려고 한다면 그 신임투표의 요건기

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전 항소법원 판결의 법리, 둘째, 조합 신임투

표는 잠재적으로 분열적 요소를 숨기고 있고 대립의 원인이 되기 때

문에 그 요건기준은 승인철회의 요건기준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유지

되어야 하며, 절차적인 담보가 있는 NLRB 대표선거를 ‘실질적으로’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이전 및 본 건에서의 NLRB 재결의 판단구조 

쌍방에 대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은 승인철회

의 요건기준을 현행의 요건기준보다도 엄격화하면서 조합 신임투표의 

요건기준은 현행 정도로 두어야 한다고 보는 한편, NLRB 대표선거의 

요건기준을 이것보다 완화하지 않는다면 논리가 일관되지 않게 된다

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수단에 세 가지 요건 기준설정

을 시사함과 동시에 결론적으로는 위의 NLRB 재결을 지지하는 판결

을 내렸다.

나) 판결요지

첫째, 기준의 성격 및 합리성에 관하여 “현 교섭상대인 조합의 과

반수 지지기반을 의심하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수단 모두

63) 다만 이러한 기준을 표현하는 문언상의 정의는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첫째, 적어도 승인철회 및 대표선거의 요건보다는 완화된 요건기준으

로서－과반수 지지기반의 상실을 나타내는 실질적이고 객관적 증거

(substatial, objective evidence …), 둘째, 승인철회 및 대표선거와 동

등하게 엄격한 요건기준으로서의 과반수 조합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합

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충분한 객관적 사유(sufficient objective 

consideration) 또는 조합의 현실적인 소수화나 그 과반수 지지기반에 

대한 성실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표시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clear, cogent and convincing evidence …)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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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일원적인 요건기준을 채용하는 것에는 일정한 문제도 있지만, 

행정소송법상 자의적이라고 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즉 승인철회라는 관계를 상정할 때 양호

한 노사관계를 배려하는 사용자라면 설령 양 수단의 요건기준이 형식

상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조합 신임투표를 선행시킬 것

이고, 또한 조합 신임투표에 대하여는 설령 그것이 다소 요건이 갖추

어지지 않은 채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송의 제기에

까지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또한 

NLRB 대표선거와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신임투표에 비해 결과적으로 

가혹하다는64) 것을 고려한다면 어느 것을 선행시켜야 하는가는 서둘

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기준적용 및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조합 신임투표의 요건기

준하에서 문제가 되는 합리적 의심이란 피용자의 조합 비(非)지지의 

사실이나 그 신념65)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해 사실에 관한 사용자

측으로부터 제시된 객관적인 불확실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

시하였다. 따라서 알렌타운사의 교섭단위내 피용자 32명 중 적어도 7

명을 조합 비(非)지지로 판정하여도 나머지는 2 대 1 이상의 높은 비

율로 조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조합의 과반수조합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 것 등의 정황증거를 공정하게 고려한다면, 동 사가 본 

건 조합의 과반수 지지기반의 계속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에는 합리

적 혹은 성실한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 재결례에서 위원회는 본래적으로는 증거의 우월 기준과 

연동된 합리적 의심 기준을 개개의 피용자에 의한 조합 기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충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실질

상 당연위법 원칙에 가까운 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항소

법원도 또한 이를 지지하여 왔다. 여기에서의 행위 자체는 위원회의 

권한 범위내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건에서 위원회가 이러한 엄격

64) 대표선거 패배 후 재선거까지 1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

이 그것이다. 

65) 주관적인 ‘신념으로서의 불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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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을 아무런 선언도 수반하지 않고 채용한 것은 행정소송법이 구

축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체계에 명백히 반하고, 위원회 자신이 개별적

으로 실질적 증거를 가지고 이를 인정한 이유를 보여주지 않는 한 위

법한 평가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판결에 대한 평가

본 판결은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 노사관계법제에

서 독특하게 도출되는 문제를 다룬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법제

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지지기반

을 흔드는 기교적인 노무관리 전략을 구사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

이의 치열한 투쟁관계 및 NLRB와 법원간의 상반된 측면 그리고 법원 

자신의 가치창조적 행위 등과 관련한 미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일정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2. 프랑스

가. 기업별 연차교섭중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결정의 금지와 단체협약

의 해약

1) 단체교섭중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금지제도

프랑스 노동법전은 사용자에 대하여 기업레벨에서 대표적인 노동조

합간에 매년 1회의 기업별 교섭의 의무를 부과하면서(L.132-27조), 교

섭 계속중인 상태에서 교섭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을 금지

하고 있다(L.132-29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파훼원의 1994년 6월 29

일 판결66)은 주목된다. 본 판결은 동 법전 L.132-29조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파훼원 판결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첫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복수의 기업에 의한 공동교섭은 기업교섭이고 노동법전상의 기업교섭

에 관한 규제에 따른다는 점, 둘째, 위의 일방적 결정이 금지되는 교섭 

66) Mutuelles du Mans c./CFDT(Droit Social, 1995, p.4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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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의 개시시점은 최초의 회합의 소집이고 그것은 그 후 기일의 연기

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교섭 계속중인 상태에서의 단체

협약 해약통지는 법에 의해 금지된 일방적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2)  프랑스 파훼원의 1994년 6월 29일 판결

가) 사건의 개요

루만시의 보험회사 그룹을 구성하는 복수의 보험회사(Y회사)들은 

그들 종업원의 대표적 조합과의 사이에서 공동교섭을 행하여 왔다. 

1988년의 교섭에서 당초 3월 2일에 예정된 제1차 회합은 Y회사들에 

의해 동 월 18일로 연기되고, 더구나 Y들은 동 월 11일 1987년 3월 

30일에 체결된 임금인상 및 휴가수당에 관한 협정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협정’이라는 부속협약의 해약을 조합에 통고하였다. 그리하여 위 

협약의 조합측 당사자인 CFDT 루만지구 보험노동조합(X)은 위 해약

이 노동법전에 의해 금지된 일방적 결정이라고 하여 본 소를 제기하

였다. 이에 대해 원심인 앙재항소원은 1991년 6월 3일의 판결을 통해 

위 해약은 노동법전 L.132-29조에 의해 금지된 단체교섭 계속중의 일

방적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여 X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Y회사들이 상고하였다.

Y회사들은 그 이유로 ①사용자가 단체교섭 계속중에 금지되는 일

방적 결정은 기업교섭에 대하여서 그렇다는 것이고 본 건과 같은 산

업부문 교섭에 대하여는 유사한 제약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사

용자에 의한 단체교섭 계속중 일방적 결정의 금지는 단체협약 해약의 

판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해약된 단체협약은 1년간 강제

적으로 적용되고 새로운 교섭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는

다는 점, ③본 건 교섭은 1988년 3월 18일의 최초 회합에 의해 개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본 건 협정의 해약은 위법이 

아니고, 노동법전은 L.132-29조 위반의 일방적 결정을 무효라고는 규

정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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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결요지

파훼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첫째, 사용

자단체가 아닌 복수의 개별 사용자에 의해 개시된 단체교섭에 관하여

는 그들 기업이 하나의 기업조직을 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

지 않고, 원심이 그러한 교섭은 직업부문 레벨에서가 아닌 관계하는 

각각의 기업 레벨의 협정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전 

L.132-29조의 규정에 따르는 기업교섭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원심이 1988년 3월 2일로 예정된 최초의 회합이 Y회사들에 

의해 3월 18일로 연기된 점을 인정하고, 교섭은 이미 1988년 3월 11

일에 이루어진 협정의 해약통고 시점에서 계속중이었던 점을 인정하

였다. 또한 그 해약통고가 단체교섭 계속중에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방적 결정이고 따라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 연차교섭의무와 기업레벨교섭

프랑스 노동법전 L.132-27조 제1항은 기업에 있어서 대표적 노동조

합67)의 지부가 설치된 기업에서 사용자는 매년 임금, 근로시간 및 그 

편성에 대하여 교섭을 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문별․

직업별 레벨교섭에서는 이미 부문별․직업별 협약에 의해 구속되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하여 최저 매년 1회, 직무분류 개

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저 5년에 1회 교섭의무가 지워지지만

(L.132-12조), 기업교섭의 경우와 같은 교섭 계속중 일방적 결정의 금

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Y회사들은 그러한 

차이를 주목하여 본 건과 같은 기업그룹에 의한 교섭은 기업교섭이 

아니고 부문교섭이며, 위와 같은 기업교섭에 관한 규제는 미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67) 전국 레벨에서 대표적이라고 인정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조합, 또

는 개별적으로 대표성을 입증한 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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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본 건과 같은 각각의 기업 레벨의 협정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기업에 의한 교섭은 그들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집단을 구성

하는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노동법전의 기업교섭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다고 판단함으로써 Y회사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판결에 대한 평가

본 판결은 연차 기업교섭 계속중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약통

고가 법률상 금지된 일방적 결정에 해당하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무효

라는 것을 인정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연차 기업교섭 의무에 따라 교섭 계속중 사용자에 의한 일

방적 결정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는 교섭의 결과가 되어

야 할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섭

대상을 존재하지 않게 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이해된다. 또

한 이러한 일방적 결정의 금지가 기업교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성실교섭의무의 효과를 확

인한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부문교섭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로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을 

통해 볼 때 파훼원이 프랑스 노동법전 L.132-29조의 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에 서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 기업내 종업원대표위원과 조합대표위원의 경합

1) 종업원대표위원과 조합대표위원 

프랑스의 판례법리상 종업원대표위원은 조합대표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규범의 설정(근로조건의 설정․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합대표위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지 기존의 규범의 해석․적용(법령이나 단체협

약 등의 해석․적용)에 대하여 고충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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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조합대표위원은 기업내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배타적 교섭자

격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대해 1982년 법개정시에 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대표위원에 

대해서도 협약체결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기업내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범의 창설에 대해서는 어

디까지나 노동조합, 즉 조합대표위원이 배타적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

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 수정안은 폐기되었다.68)

오늘날 프랑스의 기업내 노사관계법제 시스템은 기업위원회(Comite 

d’entreprise), 종업원대표위원(Délégué du personnel), 조합대표위

원(Délégué syndical)의 세 가지 종업원대표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

히 종업원대표위원과 조합대표위원의 활동영역은 상당한 부분에서 겹

쳐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 전체의 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

여받고 있기 때문에69) 기업내의 조합기관인 조합대표위원도 당연히 사

용자에 대하여 조합원일 뿐만 아니라 기업내의 모든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게 된다. 

종래 프랑스 노동법전은 종업원대표위원의 법적 권한에 관하여 “종

업원대표위원은 …… 임금률, 직업자격  및 노동법전 …… 기타 법령

의 적용에 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모든 고충을 사용자에게 신청

한다(구법전 L.420조의 3)”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종업원대표위원의 고충신청

(réclamations) 권한에 근로조건의 새로운 설정이나 변경을 사용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

이었다.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대표위원과 조합대표위원 사이

68) J. Pélissier, La Fonction syndical dans l'éntreprise aprés les lois 

Auroux, Dr. Soc., 1084, p.51∼52.

69) 노동법전 L411조의 11 및 L135조의 2에 의하면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전체의 직업적 이익을 대표하는 소송당사자로서의 능력을 가지

고 있으며, 대표적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사용자에 의해 고

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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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권한상의 경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업원대표

위원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러한 한도에서는 조합대표위원과의 권한 경합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단체협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대표적 조합과 그 조합이 임

명한 조합대표위원이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70) 그러나 종업

원대표위원은 협약체결권한을 갖지는 않더라도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협의를 행하고, 그에 따라 합

의된 사항이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합대표위원의 권한과 경합하여 근로조건을 규제하게 된다. 또한 사

용자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설정이나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대표위원

과 동시에 종업원대표위원과도 협의하여야 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부

담시킴에 따라71) 실질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파훼원의 1993년 1월 26일 판결72)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사건은 파훼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논의 속

에서 형성되어 왔던 조정방법, 즉 종업원대표위원은 기존 근로조건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충신청(réclamations)를 행하고, 조합대표위원은 

새로운 근로조건의 설정․변경에 관한 요구(revendications)를 행한다

고 하는 양자의 역할분담을 다시 확인한 점에서 주목된다. 

2) 프랑스 파훼원의 1993년 1월 26일 판결

가) 사건의 개요

포노나사 란지즈 사업장의 종업원대표위원은 1986년 1월 사용자측

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종업원의 임금과 보충휴가의 증가, 부가급여

와 수당의 인상 및 근로시간의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 관리부는 위 종업원대표위원이 제안한 것은 ‘요구’이

고 그것은 종업원대표위원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하고, 위 

70) L.132조의 3 및 L.412조의 11.

71) 이에 대한 사용자의 협의 거부는 종업원대표위원의 직무행사에 대한 

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72) Droit Social, 1993, p.75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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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거부하였다. 

원심73)은 본 건과 같이 임금의 증가나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새로

운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은 ‘요구’를 행하는 것으로서 조

합조직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위 제안에 대하여 관리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업원대표위원의 직무행사에 대한 방해죄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측이 파훼원 형사부에 상고

한 것이 본 건이다. 파훼원 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조합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판결요지

“본 건 공소원은 종업원대표위원으로부터 전종업원의 임금과 보충

휴가의 증가, 다양한 수당의 인상 및 근로시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

는 제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들 요구는 오로지 단체

교섭, 즉 노동조합의 권한에 속한다고 회답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종업원대표위원의 직무 행사에 대한 방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실제로 노동법전 L.422조의 1은 임금에 대한 종업원대표위원의 직

무를 법령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충신청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동 법전의 L.132조의 27에 의하면 L.132조의 2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조합조직의 조합지부가 설립된 기업에서 사용자는 매년 실

질임금,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의 편성에 관하여 이들 조합조직과 단

체교섭을 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따라서 본 건에서와 같이 사용

자가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종업원대표위원의 요구에 

대하여 이러한 요구는 조합조직과의 단체교섭사항에 속한다고 회답하

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73) 파리 공소원 1989. 6. 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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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트로엥사건 판결에 의한 역할분담

이 문제를 둘러싼 종래의 논의에 대하여 일응 결론을 내린 것은 시

트로엥사건의 파훼원 형사부 판결74)이다. 이 사건에서는 본 건과 마

찬가지로 종업원대표위원이 임금증액을 요구하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회사측이 거부한 것이 직무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해 파훼원 형사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

였다. 즉 ①기업내 조합지부나 조합대표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있어서는 종업원대표위원은 고충신청뿐만 아니라 임금률의 변경 등의 

요구(revendications)를 사용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②이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대표위원은 임금률의 적용 등의 기존 근로

조건의 적용에 관한 고충신청(réclamations)을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종업원대표위원과 조합대표위원간의 권한 경합을 조정하는 

해결방법은 그 후 파훼원 사회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민사사건에서 이

를 답습하고 있다.75) 또한 학설상으로도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어

서 판례법리로서는 대체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라) 판결에 대한 평가

1982년법(종업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1982년 10월 28일의 법률)

이 앞에 들었던 종업원대표위원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규정을 일부 개

정함으로써 다시 학설․판례상의 논의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종업원

대표위원의 직무권한에 관한 구규정이 ‘임금률의 적용’에 관한 고충신

청을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1982년법이 ‘임금’에 관한 고충신청으로 

수정하여 ‘적용’이라고 하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새로운 규정하에서 

종업원대표위원은 임금률의 적용뿐만 아니라 임금의 증가(근로조건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76)

74) Crim. 24 mai 1973, D. 1973. 599.

75) Soc., 13 mai 1980, Bull. civ., V, n。424, p.323. 

76) G. H. Lyon-caen et J. Pélissier, Droit 여 travail, 1984, p.736.



선진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변화와 정책과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1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종업원대표위원은 조합대표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임금’에 한해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수의 학설은 종래의 시트로엥사건 판결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77) 행정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78) 

본 판결은 이 가운데 시트로엥사건 판결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도 새롭게 그 견해를 확인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판결은 1982년 법의 개정부분에 대하여 “L.422조의 1은 임금에 

대하여는, 종업원대표위원의 직무를 법령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

충신청만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임금에 대

하여 종업원대표위원이 그 변경을 사용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

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트로엥사건 판

결과 같은 경우에 당해 기업내에 조합대표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하는 것은 그 뒤 후속 판시부분에서 명확해지고 있다. 즉 기업

내 조합대표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982년의 협약법(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1982년 11월 13일 법률)에 따라 연차교섭의무

가 창설되었음(L.132조의 27)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액의 증가

나 근로시간의 단축과 같은 근로조건의 창설․변경에 대해서는 종업원

대표위원이 아닌 조합대표위원의 전권적 사항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조합대표가 없는 기업에서 협약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정의 

합헌성

1)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법률

최근 프랑스 헌법원79)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96년 10월 

77) 예를 들어, G. Couturier, Droit du travail 2, 1993. p.202 et 354.

78) 예를 들어, Circulaire Drt Nﾟ5 du 28 juin 1984, Délégués du 

personnel. Délégués de site, Liaisons Sociales, N. S., nﾟ10955, 1991, 

p.93.

79)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하여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헌법원을 창설하고, 법안 채택에서부터 대통령의 심의․서명

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소된 사안에 대해 해당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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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채택된 법률 제6조(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의 합헌성이다. 

프랑스의 현행 노동법전에서 기업교섭의 근로자측 주체는 대표적 노

동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동 법률 제6조는 조합대표가 없는 기업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나 대표적 조합의 위임을 받은 근로자

와의 교섭 및 협약의 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그 조건 등을 정할 것을 

부문협약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헌법의 관련 제규정 

등에 위반하는가 아닌가가 프랑스 헌법원 1996년 11월 6일 판결80)을 

통해 다투어진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노동법의 탄력화는 최근 중요한 경향이다. 그것은 단

체교섭․단체협약제도에 대하여도 생겨나고,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

던 규정도 그러한 탄력화 경향을 더욱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그 내용은 법률에 앞서 1995년 10월 31일에 체결된 계약정책에 

관한 직업간전국협정(職際全國協定)을 재현한 것이지만, 그에 기초하

여 체결된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노동법전의 규정에 반

하기 때문에 입법상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81)

동 법 제6조는 기업교섭의 틀 자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고, 프랑스에서 기업 레벨의 노사관계제도의 구조나 노동법의 기본원

칙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단계에서부터 찬

반 양론으로 나뉘어졌다. 따라서 헌법원의 판단이 주목되었지만, 결론

적으로 헌법원은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본 판결에 의한 합헌 판단

은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것이고, 동 조의 실험적 성격을 배려하는 등 

정책적 판단이 보여지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체교섭에 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헌법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矢口俊昭, 

｢フランスの憲法裁判｣, 芦部信喜 編, 講座 憲法訴訟(制1券 , 1987, 有

斐閣, 145쪽 이하 참조.

80) Droit social. 1997. p.31 이하.

81) 1995년 직업간 전국협정의 체결 이후 1996년 9월 24일에는 이에 관한 

전국협약이 체결되었고, 여기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

업에서 종업원대표와 기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Liaisons sociales, legi. soc. c2, no. 7359, 

22 octbr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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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헌법규정의 해석이나 법률과 협약의 관계 등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프랑스 헌법원의 1996년 11월 6일 판결

가) 사건의 개요

프랑스에서 기업 레벨의 노사관계제도는 법정 종업원대표제와 노동

조합에 의한 제도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자에 의해서 주로 자문․협

의권한을 가지는 기업위원회와 고충처리권한을 가지는 종업원대표위원

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 권한은 대표적 조합조직만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제도적으로는 기

업 레벨의 권한배분이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프랑스 근로자의 과반수

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이고, 조합대표위원을 가지지 않는 기업 또는 사

업장이 상당히 많다.82) 그러한 곳에서는 기업교섭이나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에 기업별 협약의 적용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서 종업원대표위원과의 교섭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

러한 사태를 개선하고, 이들 기업에서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협정

체결을 진전시킨다고 하는 것이 동 법 제6조의 도입을 추진한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문제가 된 법률 제6조의 요점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현행 노동법전에서는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대표적 조합일 

것을 요한다(L.132-19조). 또한 기업교섭에 대하여 당해 기업내의 대

표적 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행할 것(L.132-19조), 교섭담당자에는 

조합대표를 포함할 것(L.132-20조) 등이 규정되어 있고, 모두 대표적 

조합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 법 제6

조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대표적 조합이 아닌 기업별 교섭․협약체결

의 방식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문협약을 통해 열어 두고 있다. 

82) 조합대표위원은 조합지부를 설치하는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지

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외에도 종업원대표위원이 있는 11인 이상

의 기업에서 종업원대표위원을 조합대표위원으로 지명하는 것도 가능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대표위원이 없는 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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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부문협약은 조합대표위원이 없는 기업 혹은 종업원 50인 

미만에서 조합대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종업원대표위원이 없는 기

업에서 ①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부터 선출된 근로자, ②대표적 조합

이 특정 교섭사항에 대하여 위임한 근로자와의 교섭 및 협정의 체결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조건으로서 ①과의 교섭을 인정하는 사

항은 부문협약이 정할 것, 교섭에 의한 문서는 당해 부문의 노사위원

회의 인정에 의해 단체협약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것,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신분보장의 태양 및 교섭위임의 조건은 부문협약으로 

정할 것,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의 종업원수는 부문협약에서 정

할 것, 비서명조합의 대항권이 보장될 것, 이 부문협약은 1998년 말까

지 3년을 상한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사

회당의 양원 의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동 법 제6조는 헌법 제34조 등

에 반한다고 하여 그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헌법원에 제소하였다. 

나) 판결요지

본 판결에서는 첫째, 교섭 및 협약체결에 대한 대표적 조합조직의 

독자적 권한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원칙인지 여부, 둘째, 법률로 정

하여야 할 사항을 부문협약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로 

문제로 되었다. 구체적인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헌법 전문 제6단 및 제8단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노동

조합의 독점적 권한에 대해서는, 1946년 10월 27일 헌법 전문 제6단

이 “모든 사람은 조합활동에 있어서 그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동 제8단은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자

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및 기업의 관리에 참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단체교섭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 및 이

익을 옹호한다고 하는 본래의 역할을 노동조합에 부여하고 있다고 하

여도 그것은 단체교섭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 의해 지명된 근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격이 있는 근로자 또한 그 관여가 대표적 조합의 관여를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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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내지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한에서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헌법 제34조의 입법자의 권한에 대해서는, 노동권 및 노동조합

권과 관련한 기본원칙의 결정은 법률의 관할에 속한다. 헌법적 평가를 

가지는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조건 및 보장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신분보장규정을 둔 것은 위의 보장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근로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적 

조합에 의해 위임을 받은 근로자의 신분보장의 태양은 그 근로자에 의

한 교섭임무의 수행 자체에 따른다. 이 신분보장은 당해 근로자의 이

익뿐만 아니라 대표제도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섭 당사

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적 가

치를 가지는 규정의 실시 조건 및 보장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자

에게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태양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

자 혹은 그 대표적 조직과의 사이에서 적절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입법자는 부문교섭의 틀 내에서 사회적 파트너로 위임을 받은 근

로자의 신분보장을 정한 권한을 위임하지만, 노동법전 L.412-18조의 

절차에 비추어 협약에서 설정한 보장은 적어도 동 조의 적용에 의한 

법률상의 보장에 상당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다) 판결에 대한 평가

본 판결은 첫번째 판지를 통해 헌법 전문 제6단 및 제8단에 근거하

여 선거 또는 위임에 의한 근로자도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에 참가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제소인이 주장한 ‘대표성 원칙’의 헌법적 가치

를 부정하였다. 헌법 전문 제8단에 근거한 참가의 원칙은 넓은 의미

에서의 근로자의 권리로 정의되며, 여러 가지 종류의 협의절차에 대한 

헌법적 기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권에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에 대한 대표성 요건의 헌법적 가치가 부정된다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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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의 성격을 묻지 않고 어떠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전문 제8단을 근

거로 집단적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보장되게 된다. 본 판결은 이 점

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본 판결은 헌법 전문 제6단의 노동조합권을 근거로 근로자

의 권리옹호라는 노동조합 ‘본래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결과 본 판결은 선거 

또는 위임에 의한 대표와의 단체교섭을 인정하는 경우(동 법 제6조)

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본래의 역할’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제6

단의 노동조합권과 제8단의 참가의 원칙을 함께 해석한 점에서 본 판

결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3. 영 국

가. 유럽연합의 영향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개정

대처의 보수당 정권이 18년간 계속 집권한 이후 1997년 토니 블레

어의 노동당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사회정

책에 대한 반유럽적 입장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노동관계법에서의 

폭 넓은 개혁이 예상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계획은 백서 ｢직

장에서의 공정(Fairness at work)｣에 구체화되었다. 그 후 피용자 및 

근로자들의 집단적․개별적 권리를 개혁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된 

것은 1999년의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ERA 1999)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입법정책적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

부는 개혁을 “직장에서의 협력(partnership)”이라는 개념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래 노동법제에 대한 유럽경제공

동체로부터의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입법부가 노

동관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자제했던 환경 속에서 최저수

준의 보호기준을 부과하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여러 지침을 국내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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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

서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유럽연합조약의 새로운 사회정책조항의 적

용으로부터 영국을 최종적으로 제외하게 할 수 있었던 결과를 가져온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기까지의 논쟁의 배경이 존재한다. 당시 

영국의 보수당 정권은 유럽연합의 사회적 차원의 입법추진도 결과적

으로 영국 사용자들의 경영특권(managerial prerogative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피하였다. 1992∼

97년의 기간 동안 사회조항으로 불리는 것들에 기초한 여러 지침이 

제정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법안의 채택 결의에 참가하지 않았으

며, 그 결과 제정된 지침을 국내법화할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1997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게 된 배경으

로 작용하였다. 블레어는 자신이 수상으로 선출된다면 유럽사회그룹에 

복귀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취임은 암스테르담에서의 유

럽연합조약의 개정과 맞물리는 것이었는데 그 기회를 통하여 그는 사

회정책조항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첫째는 영국 정부가 1992∼97년의 기간 동안 채택된 모든 지침을 국

내법화한다는 합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이전 정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던 지침(사회정책조항에 기초하여 채택된 것이 아님)의 사후 국

내법화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영국 정부가 지침의 채

택에 있어서 발언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 들여온 법률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의 영향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국간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유럽노사협

의회지침83)의 채택84)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가맹

83) 공동체규모의 기업 및 기업집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유럽노사협의회 또는 이를 대체하는 절차를 설치함에 

대해서는 Council Directive 94/45/EC of 22 September 1994, OJL 

254/64(1994) 참조. 동 지침을 법적 기초로 하여 동 지침은 영국에서도 

확장 적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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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영역(European Economic Area)내에서 최저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각각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이다. 역설적이지만, 영국에서는 동 지침이 1994년에 사회조항에 

기초하여 채택되기 위한 동 지침의 실시조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많은 회사는 다른 가맹국의 영역 

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1992∼ 

97년의 기간 동안 유럽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85)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장적용 지침에 

기초하여 국내법화한 법규라고 할 수 있는 1999년의 ‘다국적근로자

정보협의규칙(Transnational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f 

Employees Regulations)’에 따라 수정된 체계가 제시되었다.86) 이러한 

규정을 통해 집단적 대표의 배경으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유럽연

합에 의하여 영국에 도입된 것은 집단적인 잉여인력의 정리 또는 사

업양도에 의한 구조조정 상황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에 

따른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상의 결정에 관하여 정

보를 제공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대표수단을 마련해야 할 제

정법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무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

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노사협의회라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로서는 다국적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유럽노사협

84) 영국 정부는 2001년 6월 12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럽고용사회정

책이사회에서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협의에 관한 EU지침안｣에 동

의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산업연맹(CBI)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무너뜨

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노동조합회의(TUC)는 이번 합의

로 전유럽의 근로자가 자사의 계획이나 견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최

초로 획득하게 되었다고 환영하였다(日本勞働硏究機構, 海外勞働時報

(nO. 314) , 2001. 8., 35∼36쪽 참조). 

85) Lorber, P., “An Attempt to Assess the Curious Impect of the 

European Works Councils Directive on the United Kingdom System 

of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ur Law”, 9 The Jagiellanian 

University Yearbook of Labour Law and Social Policy 95.

86) SI 199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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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산업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87)

노동조합은 1906년 이래 노동쟁의를 추진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있

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폭 넓은 면책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

년의 총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 정부는 1980년까지 계속되었던 노동

조합의 지위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 1979∼97년까지의 보수당 정부

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견제하는 법적 규제

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제정법

에 의한 노동조합의 승인절차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직장에

서의 공정’이라는 정책적 구도가 많은 수의 노조활동가에 의해 원칙적

으로 환영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88) 새로이 국민의 신임을 받

은 현정부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직장에 있어서의 개별적 대표권 관련 개정 

고충이 있거나 징계를 받은 상황에 처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직장

대표의 강력한 권리가 1999년 고용관계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89) 

2000년 9월 4일부터90) 개별 근로자(피용자에 한하지 않음)는 그 희망

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환되는 고충 및 징계의 심리와 관련하여 참가

인(노동조합 간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과 함께 동행할 것을 

제정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

저 자연적 정의의 요건에 대한 배려, 차별적인 것이 아닐 것, 비밀준

87) 이상 David Antill․Pascale Lorber, ｢イギリス勞働黨政權下における勞

働者の集團的․個別的權利の改革｣, 日本勞働硏究機構, 日本勞働硏究雜

誌(No.496) , 2001. 11. 63∼70쪽 참조.

88) 한편 개별적인 고용의 권리에 관한 개혁은 가정환경과 직장에 있어서

의 ‘가정 친화적인 정책(family friendly policies)’을 추진하는 필요성에 

집중되었다. 이에 대한 핵심적인 입법정책은 저임금이라는 어려운 사

회문제에 주목한 1998년 전국최저임금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89) ss. 10∼15 ERA 1999.

90) SI 2000/2242(C.61) Employment Right Act 1999(Commencement No. 

7 & Transitional Provisions Ord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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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문제에 대한 배려 및 징계절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이 행위준칙으로서 명확히 제시되었다.91) 또한 징계절차에 규정되

어야 하는 경고의 수준 및 질병적인 결함을 비행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상세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익하며, 법원에서 

이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었다. 

다. 노동조합의 승인 관련 개정

각 노동조합이 잉여인력의 정리, 사업양도, 안전위생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제정법상의 권리 및 단체교섭을 위

하여 기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가 당해 특정 노동조

합을 ‘승인’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노동조합의 승인에 관한 제정법

규를 재도입하는 사안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이것이 국가의 개입 없

이 완전히 임의적인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92) 자율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조합의 승인과 관련된 

근로자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이 표명된 후에만 승인절차가 취해진다. 

피용자의 수가 20명 미만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며, 제정

법상의 승인은 임금, 근로시간 및 연차휴가에 관한 교섭을 목적으로 

하여 적용된다. 

그 절차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신청에 있어서의 기간제한을 포함하

여 제정법상의 절차와 집행기관인 중앙중재위원회(CAC)에 관한 사항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종래 중앙중재위원회의 관할권은 일방 당사

자에 의하여 개시된 중재에 있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중재위원회는 어떤 노동조합이 승인을 얻어 피용자의 적절

91) ACAS, Code of Practice on Disciplinary and Grievance Procedures, 

September 2000, p.10. 

92) 앞에서 언급한 백서 ｢직장에서의 공정｣은 노동조합의 영향력 저하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최대규모 50개 회사 가운데 44개 회사가 

노동조합을 승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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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을 얻고 있는가, 단체교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섭단위

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등과 같은 임의적으로는 합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선택한 

방법을 통하여 자유스럽게 영업을 행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에서 단체교섭이 영업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승인은 관계된 피용자의 투표를 통해 과

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그 찬성을 

표명한 피용자의 수가 투표 자격을 갖고 있는 전체 피용자의 40% 이

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관계된 피용자의 50%를 이미 조직

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표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승인의 신청으로

부터 3년 동안은 다시 승인 및 승인해제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제정법상의 승인절차는 승인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15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것이다. 이 절차는 약 50년 동안 계속되

어 온 미국의 과반수 노동조합주의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93) 단체교섭권이 직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승인절차가 경합하는 노동조합 사이뿐만 

아니라 사용자․노동조합 사이에도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촉진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영국의 현재 대처방법은 사용자와 노동조

합 사이에서 타협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협은 교섭

단위의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중앙중재위원회는 ‘효율적인 경영

의 필요성과 양립될 수 있는 교섭단위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교섭단위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견해, 기

존의 교섭체결방식, 단편적인 교섭을 회피할 필요성, 그 제안된 교섭

단위에 포함되는 피용자와 포함되지 않는 피용자의 성격 및 당해 피

용자의 배치장소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중앙중재위원회는 적절한 교섭단위를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

93) Hendy, J. & Walton, M., “An Individual Right to Union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Law”, 26 Industrial Law Journal 20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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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이 있은 후 21일 이내에 비밀투표가 행해져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용자에게는 ‘조합에 대한 투표를 요구하는 피용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피용자의 이름을 투표기관 및 노동조합에 알려 주어야 하고, 

승인 캠페인에 참가하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처우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협정에 합의하여야 

한다. 양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앙중재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협약은 준수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특정이행명령을 통하

여 강제된다.

2000년 6월 6일 1999년 고용관계법의 노동조합 승인과 관련한 규정

이 시행되었다.94) 이 복잡한 제정법의 규정에는 두 가지의 행위준칙

이라는 탄력적인 법규가 부가되었다. 그 하나는 승인 또는 승인해제를 

위한 투표기간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

방법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95) 또 

다른 하나는 승인이 부여된 후에 중앙중재위원회가 부과하는 구체적

인 단체교섭의 방식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단체교섭의 방식을 약술하고 있다.96) 근로자의 접근방법에 관

한 상세한 준칙은 공평하며 또한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접근방법의 공

동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의 관심사는 기존의 단체교

섭권을 주장하는 비자주적인 노동조합의 방해를 받는 자주적인 노동

조합의 승인신청에 관하여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단

94) SI 2000/1338 ERA 1999(Commencement No. 6 & Transitional 

Provisions) Order 2000. 
95) DTI, Access to Workers during Recognition and Derecognition 

Ballots(PL 500). 

96) SI 2000/1300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e Trade 

Union Recognition (Method of Collective Bargaining) Ord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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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재정상 또는 경영상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그 조합원의 이익을 충실히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정법의 제규정은 사용자가 실체적으로 문제가 되

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근로자집단으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위

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및 연차휴가에 대

하여 논의하기 위한 단체교섭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제정법상의 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무엇보다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신청 노동조합과 회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하여

야 하는 승인투표의 소용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97) 노동조합원수의 

계속적인 증가 및 적지 않은 조합승인 신청건수는 동 법의 주요한 효

과가 임의적 협정의 장려에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8)

라. 쟁의행위 관련 개정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영국 입법부는 개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

위를 강화시키면서도 동시에 단체교섭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사용자와 분쟁상태에 있는 노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집단적으로 근로하지 않을 권리는 오랫동안 국제

법상으로 인정되어 왔다.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준법인으로서 노동쟁

의를 추진하는 행위와 그 쟁의행위의 개시 전에 제정법상의 투표규정

97) Novitz, T., & Skidmore, P., Fairness at Work; A Critical Analysis 

of Employment Relations Act 1999 and its Treatment of Collective 

Right, Hart Publishing, Oxford, p.127.

98)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57건의 승인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ACAS Annual Report 2000∼2001, p.8). 한편 영국 무역산업성이 

2001년 9월 6일 발표한 통게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자수가 2001년 3

월 31일 현재 1년 동안 46,000명 증가하여 790만에 달하였다. 또한 노

동조합 승인건수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日本勞

働硏究機構, 海外勞働時報(No. 318) , 2001. 12, 27∼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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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하는 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책임으로부

터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보통법(common law)은 이와 같은 보호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완전한 근로의 방기

(放棄)99)는 물론 부분적인 근로의 방기100)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종

료시킬 수 있다. 1999년 고용관계법 제정 이전에는 이렇게 해고된 근

로자는 동일한 입장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은 것을 입증

하지 않는 한 고용법원에 대한 불공정해고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2000년 4월 24일부터101)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큰 변화를 겪게 되

었다. 즉 8주간에 걸친 기간 동안 ‘보호되는 쟁의행위’를 행한 근로자

를 해고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호되는 쟁

의행위라 함은 ‘제219조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

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1992년의 노동조

합노동관계통합법(TULRCA) 제238A조는 ‘노동쟁의의 시도 또는 추

진’에 종사하는 노동조합과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가 보호되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 8주간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불공정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쟁의가 격화되기 전에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소중한 고려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다. 법원은 8주를 초과하여 개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그 보호를 부여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사용자가 ‘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적 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99) 대표적인 사례로서 Simmons v. Hoover Ltd. ICR 61(1977), IRIR 266 

(1976), EOT. 참조.

100) 대표적인 사례로서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v. Ticehurst 

ICR 383(1992), IRIR 219(1992) CA. 참조.
101) SI 2000/875(C.25) Employment Relations Act 1999 (Commencement 

No. 5 & Transitional Provisions) Ord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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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고용법원은 당사자 가운데 누가 쟁의의 알선(conciliation) 

또는 조정(mediation)에의 회부를 ‘부당하게 거부(unreasonably refused)’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새로운 점은 그것이 불

공정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단체교섭의 과정을 통하

여 행해진 해고를 회피할 것을 제정법을 통하여 장려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쟁의의 가치(merit)’를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일방의 당사자가 알선 또는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할지 여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1992년 노동조합노동관계통합법의 쟁의행

위 비준투표에 관한 몇몇 규정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이 영역에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준법성을 제고하고 

소송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102)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쟁의행

위 비준투표에 관한 새로운 행위준칙103)이 2000년 9월 18일 발효되었

으며,104) 몇 가지 체결사항이 간소화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투표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사용자에 대한 통지는 ‘투표권을 갖는 근

로자를 기술할’105)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항소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개

별 조합원의 이름을 특정하는 것은 그 정보 전달의 필수적인 수단이

라고 판시하였으나,106) 그것은 이름이 거명된 개인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자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동 규정의 개정은 이를 

102) DTI, Revisions to The Code of Practice on Industrial Action 

Ballots and to Employers Public Consultation, April 2000 URN 

00/807.

103) SI 2000/2241 The Employment Code of Practice(Industrial Action 

Ballots & Notice to Employers).

104) SI 2000/2242 (C.61) ERA 1999(Commencement No. 7 & Transitional 

Provision) Order 2000.

105) s. 19(c) Code of Practice; Industrial Action Ballots & Notice to 

Employers, SI 1995/2729..

106) Blackpool and the Fylde College v.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IRIR 227 CA(199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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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107)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노동조합 및 그 비전임자가 준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 조합원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Ⅲ. 시사점 및 소결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단체교섭과 관련한 법리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으로는 먼저 법률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던 체계에서 단체협약이나 노

사협정에 의한 자주적 결정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어서도 전체 근로자를 충실

히 대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리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산업별 단체협약과 같은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더하

여 기업차원의 근로조건 결정시스템과 같은 하위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집단적 

인원조정 내지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법익에 대한 조정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WARN법상의 사업장 폐쇄․대량해고(lay-off)시 예고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배타적 교섭대표조합의 집단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대량해고로 불이익을 받게 될 소속 조합

원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지위 내지 역할을 확대하였다. 또한 

당해 노동조합이 과반수 종업원의 지지를 잃어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의심을 협약체결시에 제기하고, 교섭 및 

협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노동

조합의 과반수대표로서의 지위에 대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반면 사

107) NURMI v. London Underground Ltd. IRIR 228 CA(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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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실시한 조합신임투표 결과 패배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부정

함으로써 NLRB의 종래 엄격한 규제 경향에 제한을 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집단에서의 연차교섭을 기업별 교섭과 동일시하

는 입장에서 교섭 계속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약통

지하는 것은 노동법전에 의해 금지된 일방적 결정이라고 봄으로써 단

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종업원

대표위원이 임금에 관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기업내 조합

대표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창설․변경이 조합대표위

원의 전권사항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입장과 그 맥을 같이하였

다. 다만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합헌성을 확인한 헌법

원의 판결을 통하여 조합대표가 없는 기업에서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나 대표적 조합의 위임을 받은 근로자와의 교섭 및 협약체결을 

허용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탄력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조항에 따라 다국적기업에서 집단

적인 잉여인력의 정리 또는 사업양도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

우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협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시장

의 유연화에 수반되어야 하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표성을 지닌 노동조합의 승인을 위해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

도를 원용한 장치를 마련하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노동조

합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단체교섭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일련의 입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진제국에서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법리변화에서 주목

할 점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흐름에 부응하여 노동조합만이 근로

조건의 집단적 결정에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없다는 측면과 동시

에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양자간의 조

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가 오로지 노동조합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제도상에 나타난 노동법의 탄력화 경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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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탄력화가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한다

고 하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역할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설정

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로서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각국

에서는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리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종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독

점적인 근로자대표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복수화 외에도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성실하게 옹호하는 것

이 근로자대표 본연의 임무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

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충

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보다 정치한 법리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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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경영참가제도 법리의 변화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영참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과정에서 기존 근

로관계의 수준저하와 단체협약의 충돌문제라든지, 기존의 대립적 노사

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종업원대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에 대하여 선진각국의 노동법은 판례법리의 

변화 등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노사간의 집단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종업원참여제도가 전국노동관계법에

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노사관계에서 초래되는 현상이겠으나 미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장래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다.

독일의 경우 경영참가제도는 단체협약법의 기본원칙인 협약자율과 

더불어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사업장

단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외에도 남녀평등의 실현 및 실업문제의 해

결에 대한 기여 그리고 근로자보호와 연계된 환경보호 등에 대해서까

지 그 활동의 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제도 이상의 사

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성격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특히 최근에

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에 기초한 독립성이 강한 젊은 세대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 가면서 직장에서 전방위 의사소통의 공정한 관리, 다시 

말하면 매우 상이한 종업원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반영하여 직

장내에서 집단적 권리와 개인적 권리의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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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시민권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경영의 책임자가 근로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업원대표인 기업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 위

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경영참가’에 관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최근 판례동향과 법개정을 

통한 법리변화를 살펴본다.

Ⅱ. 외국 판례 및 법률개정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1. 미 국

 

1) 종업원참가제도와 부당노동행위 

현재 미국에서는 상당한 수의 기업이 종업원참가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 목적은 동일하지 않지만 종업원에게 직장에서의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참여의식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업원참

가제도는 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기업별 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조직에 

대한 지배․간섭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국노동관계법(NLRA) 제8조 (a) (2)에서는 “어떠한 근로자조직이

라도 그 설립이나 운영에 대하여 지배 또는 간섭하는 것, 또는 재정상 

혹은 기타의 원조를 부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소개하는 Electromation. Inc. v. NLRB사건108)

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108) 미국 제7순회구 항소법원 1994. 9. 15. 판결(35 F. 3d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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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항소법원의 1994년 9월 16일 판결

가) 사건의 개요

X는 전기기계의 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종업원수 약 200명)

인데, 1988년 말 실적 악화를 이유로 종업원의 결근처리 및 예정되었

던 임금인상에 대한 방침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종

업원이 불만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사장 A는 종업원 여러 명과 협의 

하여 그 대처방안을 고민한 결과, 종업원과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직장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다음해 1월에 그 뜻을 전체 종업

원에게 통지하였다. 이 시점까지는 노동조합에 의한 종업원의 조직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제안에 대해 종업원들은 당초 소극적이었지만, 경영실적이 악화

되는 상황하에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는 회사측의 설명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회사X는 결근 및 규율위반문제, 정근수당

문제 등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한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문서를 게시하

고, 참가희망자를 모집하였다. 각 위원회는 6인까지의 종업원(회사는 

종업원 1인에 대해 1위원회까지라고 결정하였음)과 1, 2명의 회사측 

멤버로부터 구성되었지만, 종업원복지담당 매니저인 B도 코디네이터

로서 참가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 게시나 각 위원회에서의 과제의 결

정에 대하여는 종업원은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각 위원회에 대해 

약간 명의 종업원이 참가를 희망하였지만, 누가 어느 위원회에 참가하

는가는 회사에 의해 결정되었다. 각 위원회는 1998년 12월 초부터 활

동을 개시하고, 주 1회 회사 구내에서 회합을 가졌다. 정근수당문제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안을 결정하는데 이르렀지만, 위원 중 

1인인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전은 없

었다. 

1989년 2월 13일 C노동조합이 회사X에 대하여 교섭대표로서의 승

인을 요구하였다. 조직화의 움직임을 이때 비로소 느낀 회사는 동 월 

하순에 더 이상 직장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위원회를 해산하였다. 그 후 교섭대표선거가 3월에 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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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합은 과반수의 지지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4월에 NLRB는 

회사X에 의한 직장위원회의 설립․운영은 NLRA 제8조 (a) (2) 등에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서를 송달하였다. NLRB

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발한 구제명령은, 본 건 직장위원

회의 목적이 노사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쌍방향적인 절충을 행하는 것

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NLRA 제2조 (5)에서 말하는 ‘근로자조직

(labor organization)’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즉 본 건에서는 

직장위원회 설립의 제안을 비롯하여 목적을 기록한 문서의 작성, 참가 

종업원의 결정, 논의의 코디네이터역을 수행한 관리직의 지명 등을 회

사X가 일방적으로 행하였던 점을 통하여 볼 때 동 법 제8조 (a)에서 

말하는 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109) 본 판결은 이에 대한 

회사측의 사법심사 신청을 기각하면서 명령에 집행력 부여를 인정한 

것이다. 

나) 판결요지

첫째, 근로자조직의 요건과 관련하여, 본 건에서 직장위원회가 

NLRA 제2조 (5)에서 말하는 ‘근로자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회

사X의 종업원이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②위원회의 목적의 일부

라도 사용자와 절충하는 것에 있을 것, ③이러한 절충이 ‘고충, 노동

쟁의, 임금 혹은 임금률,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되어 있을 것

이 필요하다. 종업원 집단이 ‘근로자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원조

직, 규약, 재정제도, 조합비 징수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는 없고, 또한 

‘근로자조직’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와 절충할 것’은 ‘교섭할 것’보다

도 넓고, 종업원측으로부터의 제안과 그것에 대한 사용자측으로부터 

반응이라고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본 건에서 ‘근로자조직’에 대한 해당성과 관련하여 본 건에서

는 ①직장위원회를 구성하는 종업원은 다른 종업원을 대표하는 것으

로서 이것에 참가하였다는 점, ②위원회의 활동 태양은 앞에서 언급

109) 309 N.L.R.B. 99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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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쌍방향적인 것이었다는 점, ③본 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결근이나 수당의 문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본 건 직장위원회가 ‘근로자조직’에 해당한다고 한 NLRB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본 건에서는 회사X가 

직장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것을 종업원측에 실질적으로 강요하

며, 위원회의 규모, 조직, 절차, 취급사항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또

한 회사X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종업원의 수, 1인의 종업원이 참가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 각 종업원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결

정하였다. 더구나 모든 위원회에서 종업원복지담당 매니저가 코디네이

터를 맡고, 정근수당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회계담당자가 위원회의 제

안을 회사 상층부에 제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회사X는 회합중 임금을 지불하고, 회합의 장소나 필요한 비품을 제공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회사X가 본 건 직장위원회를 지배

하고 있었다고 하는 NLRB의 인정에는 실질적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다) 판결에 대한 평가

본 판결은 종업원참가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NLRB의 명

령을 지지한 것이고, 미국 노사관계법제의 장래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즉 종래 미국 연방법원의 선례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설치․운영된 직장위원회는 근로자조직에 대한 지배에 해당한다는 

NLRB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전통적으로 ‘대항적’ 

노사관계관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종업원참가제도의 

적법성은 미국의 노사관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110) 이에 대해 던롭위원회(노사관계의 미래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품질․안전위생․교육훈련․분쟁해결 등을 대상으로 하

110) 자세한 것은 中Ꝿ裕也, ｢アメリカの勞使協議制｣, 日本勞働硏究機構,

勞使協議制の硏究 , 7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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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업원참가제도에 대해 부수적으로 단체교섭사항이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NLRA에 위반하는 않는다는 것을 입법에 의해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 독 일

가. 경영조직법의 개정

2001년 경영조직법의 개정은 우선 독일의 경영조직법이 역사적으로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경제환경과 기업

조직의 변화에 상응하여 경영조직법을 현대화하고 더 나아가 미래지

향적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난 1972년

에 경영조직법이 전면 개정된 후 30년만에 행해지는 경영조직법의 개

혁은 그 시간의 간격만큼이나 변화의 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내

용을 모두 소개한다는 것은 지면의 한계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

일한 법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상당부분 불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할 수 있는 부분

을 발췌해서 소개하고, 개별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과 평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한에서 제한적으로 인용하기로 한다.111) 개정된 경

영조직법의 내용은 크게 조직에 관한 부분과 권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경영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개정 내용

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협의회 구조의 창출

경영조직법 개정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이 내려

지는 곳에 경영협의회가 기능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

111) 개정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비판으로는 특히 Löwisch, BB 2001, 

1734 및 1790; Reichold, NZA, 2001, 857; Richardi, NZA, 2001, 346; 

Hanau, RdA 65; Buchner, NZA, 2001, 633; Däubler, AuR, 2001, 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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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2) 신속하고 창의적인 기업구조의 재편이 행해짐으로써 전통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협의회가 실질

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위가 탄력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개정법에서는 이른바 법률상의 해결과 합의에 의한 해결의 조화

가 시도되었다. 다시 말해서 경영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경

영협의회에 의한 공동결정의 실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법률상의 해결), 단체협약의 당사자나 사업장의 노사당

사자에게 새로운 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협의회의 설치와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해결). 새로운 것이 곧바로 낡은 것이 되어 버리는 현대 

사회의 속성에 비추어 ‘사업’ 또는 ‘사업장(Betrieb)’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경영협의회의 설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현대의 기업전략

이나 노무형태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부분적인 성과밖에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에 의한 해결을 통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1) 법률에 의한 해결：우선 법률상 해결의 내용으로 여러 기업에 

공동으로 소속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협의회가 구성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1조).113) 특히 이와 같은 공동사업

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 이른바 ‘추정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있다(제1조 제2항). 또한 독립성이 강한 업무부

서나 지점과 같이 독자적인 사업부분을 구성하는 곳에 자신의 경영협

의회를 구성하는 대신에 주된 사업의 경영협의회의 구성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제4조). 그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분

에 취업중인 경영협의회의 선거권이 있는 근로자 3인 이상의 발의나 

그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주된 사업장의 경영협의회의 발

의와 해당 사업부분의 전체 선거권 있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

112) BT-Drs. 14/5741 S.26.

113) 이하 법률명이 없는 경우는 모두 경영조직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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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는 특히 경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5인 미만

의 극소규모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

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만약 어느 기업이 극소규모의 사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의 제1조와 제4조의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하여 장

소적으로나 노동기술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묶어 공동 경

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114)  

(2) 합의에 의한 해결：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종래 제3조에서 열어 

두고 있던 사업장의 경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참여 권한을 넘어서 관

련 기업의 특수성 내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나 기업구조의 재편을 

고려하여 경영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임의적 합의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제3조). 즉 합의에 의한 해결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필요에 따

라 사업 내지 기업의 구조와 사업단위의 근로자대표방식이 서로 조화

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공백 없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그 밖에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콘체른(Konzern)화 그리

고 콘체른 자체의 구조변경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콘체른 

차원에서의 근로자대표 기능을 개선하였다(제54조 이하).  

 

나) 경영협의회 구성의 완화

종래 경영협의회가 없으면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 단위의 공동

결정이 존재할 수 없으며, 산업별 단체협약상의 이른바 개방조항

(Öffnungsklausel)의 구체화를 위한 경영협정이 체결될 수 없다. 따라

서 경영협의회의 선출에 대한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고 근로자에 대해

서는 경영협의회에서의 활동을 장려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

요한 개정 목적의 하나이다.

114) Konzen, RdA, 2001, 76, 82; Franzen, ZfA, 2000, 285, 31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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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이 5인 이상 5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에서의 경영협의회

의 선출방식을 2단계로 간소화하였다(제14조 a). 우선 제1단계로서 종

업원총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단계로서 그로부터 

1주일 후 종업원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경영협의회가 선

출된다.  

(2) 종래에는 근로자를 이른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별하여 

각 그룹별로 별도의 투표절차를 규정하였으나(제5조 및 제14조 제2항 

참조), 이제 이와 같은 근로자의 구별이 폐지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는 

통일적인 선거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노동법의 오랜 전통이던 근로자의 이분화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노동법의 적용(대표적으로 해고예고기간의 차별적용)은 이미 오래 전

에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115) 더 이상 현행 노동법상 관철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부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관리직 간

부직원(leitende Angestellte)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대표기구

(Sprechausschuss)를 통하여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일반 근로자와 이들 간부직원간의 구체적인 집단적 이해관계

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개별 사업장에 경영협의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앞으

로 기업단위의 전체 경영협의회(제47조 이하 참조),116) 전체 경영협의

회가 없는 경우에는 콘체른 차원의 전체 경영협의회(제54조 이하 참

조)가 해당 사업장의 경영협의회의 선출을 관리하게 된다(제16조 제3

항, 제17조 제1항).  

(4) 해고제한법(Kündigungsschutzgesetz)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115) BVerfG v. 30. 5. 1990, AP Nr. 28 zu §622 BGB.

116) 한 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개별 사업장에 경영협의회

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이  개별 경영협의회가 모여 기업별 전체 경

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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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를 위한 종업원총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근

로자에 대해서는 통상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영협의회의 

조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 무제

한적인 해고보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경영협의회의 당선자가 

공시되거나, 경영협의회 선출을 위한 절차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에는 해고보호가 종료된다(제15조 제3항 a 제2문). 또한 당연히 즉시

해고사유는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새로운 취업형태의 반영

(1) 외근근로자의 경영조직으로의 편입

개정 경영조직법은 최근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전통적인 근로

자개념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117) 다만 특히 사업장 외에서 업

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외근근로자와 최근 그 수가 확대되고 있는 텔

레워크 종사자도 경영조직에 편입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협의회에 

의한 공동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경영협의회는 해당 사업장 전체 종업원의 집단적인 이익을 도모한

다. 경영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

자를 상대로 하여 공동결정 내지 경영참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의 모든 취업자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즉 위에

서 본 것처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

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취업자가 용역회사 내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파견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점점 그 

수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 경영조직법

117) Hanau, AuA 2001, 21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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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파견근로

자에 대해서 그 사업장의 경영협의회에 대한 선거권을 새로이 부여하

였다(제7조). 다만 피선거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권이 부

여되는 취업자는 해당 사업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

어야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이른바 유사

근로자(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 a 참조)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118) 또한 파견근로자가 선거권만을 보유할 뿐 노무제공사

업장의 규모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업원수에 따라 경영협

의회의 위원수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19)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해석론을 통해서 이들 근로자도 종업원수에 산입된다

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120)   

(3) 사용자의 설명의무

경영협의회가 해당 사업장의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

보를 보유하고 이를 경영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 없이 취업하고 있는 자

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80조 제2항 제1문).

라) 경영협의회 활동조건의 개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경영협의회의 활동을 매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118) 이에 관해서는 특히 Reichold, NZA, 2001, 857, 861. 반대로 입법론으

로서 이들 그룹도 경영조직법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Hanau, 

RdA, 2001, 65, 68; Däubler, AuR, 2001, 1, 4. 각 참조.

119) 문제제기로서 Hanau, RdA, 2001, 65, 68; Konzen, RdA, 76, 84.

120) 예를 들어 Reichold, NZA, 2001, 857, 861; Richardi, NZA, 2001, 346, 

35; Däubler, AuR, 2001, 1, 5.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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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의 전문화 촉진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경영협의회의 위원수 및 전임자 할당이 경영

협의회에 유리하도록 확대 조정되었다(자세한 것은 아래 표 참조).

<사업장규모에 따른 경영협의회 위원수(제9조)>

위원

수 

종업원수

(개정후)

종업원수

(개정전)

위원 

수

종업원수

(개정후)

종업원수

(개정전)

 1    5 ∼1,0020    5 ∼ 1,020 19 2,001 ∼ 2,500 2,001 ∼  3,000

 3   21 ∼1,0050   21 ∼ 1,050 21 2,501 ∼ 3,000

 5   51 ∼ 1,100   51 ∼ 1,150 23 3,001 ∼ 3,500  3,001 ∼  4,000

 7  101 ∼ 1,200  151 ∼ 1,300 25 3,501 ∼ 4,000

 9  201 ∼ 1,400  301 ∼ 1,600 27 4,001 ∼ 4,500  4,001 ∼  5,000 

11  401 ∼ 1,700  601 ∼ 1,000 29 4,501 ∼ 5,000  5,001 ∼  7,000

13  701 ∼ 1,000 31 5,001 ∼ 6,000  7,001 ∼  9,000

15 1,001 ∼ 1,500 1,001 ∼ 2,000 33 6,001 ∼ 7,000  9,001 ∼ 12,000

17 1,501 ∼ 2,000 35 7,001 ∼ 9,000 12,001 ∼ 15,000

＊이후 종업원 3,000명당 2인씩 증가

<경영협의회의 전임자수(제38조)>

전임자

수 

종업원수

(개정후)

종업원수

(개정전)

전임자

수

종업원수

(개정후)

종업원수

(개정전)

1  200 ∼  500  300 ∼   600  7 4,001 ∼  5,000  5,001 ∼  6,000

2  501 ∼  900  601 ∼ 1,000  8 5,001 ∼  6,000  6,001 ∼  7,000

3  901 ∼ 1,500 1,001 ∼ 2,000  9 6,001 ∼  7,000  7,001 ∼  8,000

4 1,501 ∼ 2,000 2,001 ∼ 3,000 10 7,001 ∼  8,000  8,001 ∼  9,000

5 2,001 ∼ 3,000 3,001 ∼ 4,000 11 8,001 ∼  9,000  9,001 ∼ 10,000

6 3,001 ∼ 4,000 4,001 ∼ 5,000 12 9,001 ∼ 10,000 10,001 ∼ 12,000 

＊이후 종업원 2,000명당 1인씩 증가.

그 밖에도 여가시간 내지 교육기간중에 경영협의회의 활동을 수행

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계속 지급되도록 개정되었다

(제37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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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대표성 강화

앞으로는 사업장 전체의 여성근로자의 수에 상응하여 경영협의회에 

비례적으로 여성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5조 제2항). 이 규정으로 

경영협의회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명백히 증대될 것이며, 사업내에서 

여성 근로자의 지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

용적으로 사업에서의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기회균등이 촉진될 수 있

을 것이다. 당장 경영협의회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과 직업활동의 

조화의 촉진을 임무로 한다. 또한 경영협의회는 대등한 지위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경영협의회의 활동조건의 개선

사용자는 경영협의회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적 지식이 있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보지원 요원(Auskunft- 

spersonen)으로서 경영협의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0조 제2항 제3문). 또한 그와 같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없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에 사업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도 임의

로 1인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특히 근로

자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는 경우, 경영협의회는 신속하고 

비관료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허용된 경영협의회의 활동에 대

하여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4) 기업별 경영협의회의 관할권 확대

기업별 경영협의회는 경영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속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

았으며(제50조 제1항), 이는 콘체른 차원의 경영협의회의 경우에도 원

칙적으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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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협의회 위원의 배치전환에 대한 보호

경영협의회 위원의 배치전환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제103조 제3

항). 경영협의회 위원의 배치전환 내지 전근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경

영협의회 위원직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

자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배치전환

(전근)을 지시할 수 있다. 

2) 경영협의회의 권한에 관한 개정 내용

가) 개요

경영조직법은 제80조에서 경영협의회의 일반적인 임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 몇 가지가 추가로 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구

체적으로는 ①가족과 직업활동의 조화의 촉진(제2호 b), ②사업장내 

인종주의와 외국인 배척의 척결을 위한 조치(제7호), ③사업장내 취

업의 안정화와 촉진(제8호) 그리고 ④노동보호 및 사업장에서의 환경

보호조치의 촉진(제9호) 등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임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는 이에 대한 경영협의회의 참가권이 어

느 정도로 인정되는가에 달려 있다. 

  

나) 사업장단위의 환경보호

환경보호에 관한 경영협의회의 활동은 우선 그 대상이 해당 사업장

으로 제한된다. 환경보호는 원래 행정법상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업

장단위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환경보호의 임무를 설정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일반적인 환경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경영협의회의 

활동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단위의 환경보호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예를 들어 소음 또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노동보호를 동시

에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제89조 제1항 참조). 구체적으로는 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사가 수행되는 경우 사용자

는 경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06조 제3항), ②사업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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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사항을 임의의 경영협정(제88조 제1호)의 대상으로 하며, ③ 

종업원총회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

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이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다) 취업의 안정화와 취업기회의 촉진

(1) 경영협의회의 제안권 내지 협의권 도입

취업의 안정과 전문화는 특히 오늘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테

마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경영협의회는 취업의 안정과 촉진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제92조 a). 즉 경영협의회는 앞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형성, 초과근로의 폐지, 단시간근로 내지 특히 고

령자에 대한 단시간근로의 촉진, 노동조직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의 전

문화 내지 업무의 아웃소싱화에 대한 대안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고

유한 영역에 속해 왔던 테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제안권). 경영협의회의 발의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경영협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협의권). 이와 같은 노사의 대화를 통해서 경

영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상의 지식과 경험이 취업의 안정화와 

취업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 밖에도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단시간근로 및 유기근

로계약에 관한 법률121)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영협의회의 

채용동의권을 강화하였다. 즉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상

용직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이미 사업장에서 유기근로관계에서 노

무를 제공하면서 응모한 적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전문화를 위한 경영협의회의 권한

경영협의회는 사업장에서의 직업교육조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공

121) 이 법률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박지순,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

노동법학  제12호, 한국노동법학회, 2001. 6., 23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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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제97조 제2항). 직업교육계획에 대

한 공동결정은 사용자의 기술도입 등의 계획에 의하여 그와 관련된 

근로자의 전문성 결여가 예견 가능하거나 현존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

로 한다. 특히 이러한 공동결정권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된다.122) 다만 이러한 공동결정은 사업장 외의 

직업교육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 전

문화를 위한 교육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

다.123)   

(3) 팀제업무(Gruppenarbeit)의 실행원칙에 관한 공동결정권

앞으로 경영협의회는 이른바 팀제업무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공동

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제87조 제1항 제13호). 이는 경영협의회

의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사항에 관한 공동결정의 

대상으로 새로 규정된 사항이다. 경영협의회가 개입하는 업무팀제는 

21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노무제공형태가 아니라 성과제에 기초한 공

동의 업무수행 및 공동책임제는 이미 20세기 초의 대량생산체제하에

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개정법에서 공동결정의 대상으

로 규정한 공동업무팀제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3호 제2문에서 명시

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업에서의 업무공정단위에서 여

러 근로자가 팀을 이루어 공동의 과업을 본질적으로 자기책임으로 수

행하는 노무제공형태이다. 따라서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팀제업무란 다양한 형태의 팀제업무방식 중에서도 감량생산

(lean-production)체제 시대의 이른바 부분적인 자율권을 행사하는 팀

제업무로 제한된다.124) 

경영협의회가 공동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테마는 이러한 팀제업무

122) 이에 관해서는 Engels/Trebinger/Löhr-Steinhaus, DB 2001, 532, 538 참조.

123) Löwisch, Arbeit und Betriebsverfassung im modernen Unternehmen, 

NZA-Sonderbeilage. 참조.

124) Annuß, NZA, 2001, 367, 370; Preis/Elert, NZA, 37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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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이나 종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다.125) 즉 사용자는 작업공정의 개선이나 기업구조의 합리화를 

위하여 팀제업무를 실시할 것인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얼마 동안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가적 결정에 따라 자

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팀제업무 시스템의 도입이 결정

되면 다음에는 경영협의회와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해당 팀 대표자의 선출과 그 지위 그리고 임

무와 팀내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다른 팀과의 협력사항, 상대적으로 

급부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팀내 갈등조정에 대

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동결정이 행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업무팀제의 운영에 대해서 경영협의회의 개입을 인정하

게 된 배경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업무팀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

분적인 자율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은 더욱 확대된 활동 내지 

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에 상응하여 더욱 더 전문성

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업무팀제는 개별 근로자의 독립

성과 주도권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급부형태 속에는 팀차원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업무성과

에 대한 압력으로 인하여 개별 구성원들의 ‘자기착취’ 내지 능력이 떨

어지는 근로자의 배제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126)

라) 사업변경에 관한 경영협의회의 역할

(1) 사업장단위에서 기업단위로 

인사에 관한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제99조)과 사업변경에 관한 

공동결정권(제111조)은 이제 사업장을 단위로 하던 종래의 규정을 개

정하여 경영협의회의 선거권이 있는 종업원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

업단위에서 수행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이 계속적으로 소규모의 

사업 중심으로 분열․재편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구체

125) 자세히는 Engels/Trebinger/Löhr-Steinhaus, DB 2001, 532, 549 참조. 

126) 이에 대해서는 입법이유서, BT-Drs. 14/5741, S.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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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사조치에 대한 공동결정, 사업변경에 대한 공동결정도 이에 상

응하여 기업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경영협의회의 원칙적인 활동단위는 사업, 사업장이므로 제99조와 제

111조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업장을 단위로 하게 된다. 

(2)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기업에 설치된 경영협의회는 특히 

사업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111조 

제2문). 이를 통해서 사업장에서의 노사당사자의 교섭이 보다 더 효율

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

와 같다. 

3) 법개정에 대한 평가

독일의 입법자가 스스로 내린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사

업과 기업의 전체 구성원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또한 새 개정

법을 통하여 경영협의회와 사용자의 다양한 협력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공동결정제도를 현대화함으로써 경영

협의회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간이하고 신속하

며 효율적인 공동결정의 절차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에 학계와 경영계는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

번 경영조직법의 개정에서는 특히 생존 자체가 목표인 소규모사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사업주의 자유로운 활동의 여지를 부여하고, 세계적인 

경쟁체제하에서 기업의 비용요소를 경감하며, 현재의 산업별 협약자율 

체제에 보다 더 큰 융통성을 부여하여 사업차원의 근로조건 결정을 강

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입법기

술적 지적 이외에도 소규모사업에서의 경영협의회 설치의 임의화, 사

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공동결정 내지 경영참가권의 범위조정, 경영

협의회 활동에 대한 비용의 경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127) 그

127) 대표적으로 Buchner, NZA, 2001, 633, 639f.; Hanau, Gutachte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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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와 같은 학계의 의견은 개정 법률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조합과 전통적으로 연대관계에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 여당은 보다 더 강화된 경영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결정의 범

위를 확대함으로써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128) 대체로 보수적인 학계의 시각은 반대로 기업가의 권한을 강

화하고 노동법의 보호규정을 축소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충돌은 최근 진행된 상당수의 사회관계 법률에서 이미 노

정된 바 있다. 결국 어떠한 처방이 현재의 노동시장 사정에 더욱 적합

한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개정 경영조직법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3. 프랑스   

   

가. 종업원대표의 자문을 결한 기업협정의 효력

1) 기업위원회의 자문권한과 조합의 평등참여

프랑스 노동법전 L.431-5조는 기업 경영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기

업위원회의 사전 자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L.432-1조가 경제적 

영역에서 기업의 편성, 관리 및 일반적 운영 및 종업원 규모 혹은 기

구, 종업원의 근로시간 및 고용, 근로시간 및 직업훈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결정 또는 조치를 의무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의 대상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파훼원 사회부 

1998년 5월 5일 판결129)은 기업위원회에서의 사전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체결된 협정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다. 본 건에서 다루어

진 또 하나의 쟁점은 협정에 의한 노사협의기구의 설치와 그것에 대

für den 63. Deutschen Juristentag 2000, C. 51ff. 참조.

128) 경영조직법의 개정을 주도한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인 Walter Riester 

자신이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이다. 

129) Droit Social, 1998, pp.58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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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적 노동조합의 참가의 권리라고 하는 문제이다. 복수조합주의

를 취하는 프랑스 노동법제에서는 각 대표적 노동조합에 대한 평등원

칙이 있다. 이 법제도상의 보장으로서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 사용자

는 모든 대표적 노동조합을 교섭의 장으로 불러야 하고, 기업내 조합

활동권에 대하여 공서규정인 L.412-2조 제3항이 기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특정 조합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L.481-3조는 그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2)  프랑스 파훼원 사회부의 1998년 5월 5일 판결

가) 사건의 개요

1993년 11월 19일 EDF-GDF(프랑스전기가스공사)는 CFDT 등 4개

의 노동조합과 직업훈련에 대한 노사 공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

에 대한 검토와 직업훈련시스템 개선을 위한 검토를 협정 서명조합과 

행할 것, 근로시간의 삭감교섭에 대해 협정 서명조합과 준비를 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의 발전 및 새로운 사회적 활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기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렇지만 EDF-GDF의 중앙기업위원회에 해당하는 산업합동위원회 

최고자문평의회(CSC)가 해당 협정의 내용은 기업위원회에 대한 의무

적 자문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CSC에 대한 사전 자

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법전 L.431-5조, L.432-1조 및 L.31-1조 

위반에 의해 당해 협정 전체 또는 해당되는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

여 그 확인을 청구하였다. 또한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CGT도 서명

조합과의 직업훈련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검토기관의 설치를 정

한 협정체결과정의 조항은 대표적 노동조합인 CGT를 배제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위법한 조합간 차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협정

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공소원은 협정의 체결은 종업원대표제도에 대한 사전자문이 의무지

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협정의 내용이 CGT에 대한 차별을 구성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CG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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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가 상소하였다.

나) 판결요지

첫째, 노동법전 L.431-5조 및 L.432-1조에 위배를 이유로 하는 협

정의 무효에 대하여 원심의 소론에 반해 노동법전 L.431-5조 및 

L.432-1조에 의해 기업 운영자의 결정이 위 두 조문에 의해 정하여진 

결정 또는 조치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결정에는 기

업위원회에의 자문이 선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해 결정이 일방적 결

정인가 혹은 기업위원회의 의견청취가 법률상 의무지워져 있는 대상

에 관한 기업협정 교섭의 형식을 취하는가에 있어서도 이것은 다르지 

않다. 이 자문은 교섭의 개시와 병행하여 또는 늦어도 협정체결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기업위원회에 사전 자문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기업위원회의 운영을 정한 법규정에 따라 형사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조항에 반하여 체결된 기업협정

의 무효 또는 대항불능을 초래한 것은 아니고, 그 유효성과 강행력은 

이것에 고유한 규정에 따라 존속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비서명조합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조성 

기금의 설치 및 직업훈련의 개선에 관한 조항은 장래의 단체교섭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항목에 관한 검토의 실현을 예정하고 있

는데 그치고, 근로시간의 삭감에 관한 조항은 단체교섭의 준비를 예정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정의 비서명조합을 이로부터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공소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아울러 집단협정에 의해 설치

된 노사기관 또는 제도는 그 협정에 서명한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 

또는 그 협정에 가입한 단체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부문별 협정

과 기업협정을 구별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협정에 의해 설치된 

국가의 고용관찰제도(observatoire national de l'emploi)에 대한 참가

권을 협정에 서명한 조합만으로 유보하였다고 하여도 금지된 조합간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소원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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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결에 대한 평가

(1) 단체교섭과 종업원대표에의 자문

본 판결에서는 사전자문이 의무적인 사항으로 되는 것은 기업운영의 

책임자가 근로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섭에 의해

야 할지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가 자문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협정 대상사항 자체의 성격이 자문의무의 존부를 판

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단체교섭과의 관계에서 자문의무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경우로는 협

정 대상사항에 대한 기업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용자에 

의한 기업운영회 활동의 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다툼에 대한 파

훼원 형사부의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즉 파훼원 형사부의 1994년 12

월 13일 판결130)은 단체교섭 및 협정체결을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 하

더라도 기업운영 책임자에게는 자문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

는 종업원대표 활동에 대한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사회부에 의

한 본 판결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조합과의 공동결정

에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운영의 책임자가 행하는 결정 및 조

치에는 사전자문이 있어야 한다는 선례에 따라 협약의 효력은 종업원

대표제도에 따른 의무위반에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영역과 자문영역에

서 각각의 규범의 자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기업위원

회에의 자문대상이 되고, 공동결정의 영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각각의 대상영역을 구별하는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사건에서는 기업위원회가 제기한 협정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기업위원회에는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소를 각하

한 파훼원 사회부의 1984년 10월 16일 판결131)이 있다. 이 판결에서

는 본 건과 같이 기업위원회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건에서 기업위원회가 협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

130) Cass. crim. 13 décembre 1994. RJS3/95, nﾟ 252.

131) Cass. soc. 16 octobre 1984., BulL. civ. nﾟ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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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그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당사자성과 소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본 판결은 프랑스법제에서 기업위원회의 자문 및 정

보제공권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병렬의 위치에 두고, 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참가권의 하나로서 보호하고 있다는 방향성을 보여주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노사기관에 대한 대표적 조합의 참가권

협정에 따라 어떠한 노사기관 또는 제도가 설치된 경우에 그 참가

를 협정서명한 단체에만 유보하는 것이 조합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협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협정에 기하여 설치된 노사기관에 참여하는 권리를 평등의 원칙과 관

련시킨 판례로는 CHSCT(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에 대하여 통

상의 위원회와 달리 서명 노동조합이 보완적 대표위원을 지명할 수 

있음을 정한 1975년 3월 17일자 기본협정, 1984년 10월 16일의 부속

협정132)에 관하여 파훼원은 동종의 두 가지 사건에서 상반되는 결론

을 내린 바 있다. 즉 파훼원 사회부의 1985년 12월 9일의 판결133)에

서는 비서명조합인 CGT의 보완적 대표위원 지명권을 회사가 거부한 

데 대하여 CGT는 협정에 대해 서명 및 가입하지 않았고 협정조항이 

부과될 채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조항을 원용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차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파훼원 

사회부의 1991년 11월 20일의 판결134)에서는 그 입장을 바꾸어 “단체

협약 또는 집단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사기관 또는 제도에 대한 참

가는 협정을 서명 또는 가입한 단체에 한하는 것이지만, 규범설정적 

성격(caractére normatif)을 갖는 협약상의 조항은 종업원대표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모든 근로자 및 조합에 대하여 구별없이 완전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비서명조합에 의한 지명을 인정하였다. 최

132) 사용자측은 CNPF이었고, 근로자측은 CFTC, CGC, FO였다.

133) Cass. soc. 9. décembre 1985., Bull. civ. nﾟ 591.

134) Cass. soc. 20. novembre 1991., Dr. soc. 1992., p. 59., observation 

par P. WA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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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사례로는 직업간 협정에 따라 설치된 CPNFP(직업훈련을 위한 

노사기관 또는 기금의 설치 등을 총괄하는 노사위원회)에 대한 참가

를 거부한 CGT가 제도참가를 서명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이 위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CPNFP 회의에 참가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한 

파훼원 사회부 1997년 7월 9일 판결이 있다. 이 사건에서 파훼원은 

부문별 협약, 직업별․직업간 협정에 관한 L.132-15조135)를 근거로 

CGT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협정이 규범설정적 성격을 갖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동 조가 적용되지만, CGT는 서명은 물론 가입도 하지 

않았고, 협정의 체결교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가입의 가능성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위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 판

결은 기업협정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간 협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 1997년 7월 9일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지만, 그 판결의 

논리적 구조만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Ⅲ. 시사점 및 소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방안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종래 노동조합 및 단체교

섭․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창의적 노사관계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한 종업원대표제도 및 기업단

위 노사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은 우리나라는 물론 제외국에서도 상당

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며, 이미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경영참가제도와 관련한 법

률의 개정 및 보다 정치한 판례법리를 통하여 그 활용범위를 더욱 확

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5) 동 조는 부문별 협약에 대한 가입에 대하여 “가입단체는 서명당사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단체는 특히 노사기구에 출석하

고, 부문별 협약 또는 직업별․직업간 협약에 의해 설치된 제도의 관

리에 참여하며, 당해 문서의 변경 또는 개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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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기업의 대외경제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상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에 반드시 경영협의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경영협의회의 설치범위, 방법 및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으로 경영조직법을 개정하고, 해고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경영협의회의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근근로자(텔레워크 종사

자) 및 파견근로자와 같은 새로운 취업형태의 근로자도 공동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화, 여성 대표성 강화, 지원조건 개선, 관

할권 확대 및 위원의 배치전환에서의 보호 등과 같은 경영협의회 활

동의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그 권한 내지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근

로조건의 결정과 같은 노동법의 전통적 영역뿐 아니라 가족과 직업의 

조화, 남녀평등의 실현, 인종주의․외국인 배척의 척결, 취업의 안정화

와 취업기회의 촉진 및 근로자 보호와 연계된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

회적 제도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기업의 경영담당자가 근로자와 관련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종업원대표인 기업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을 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훼원 사회부

는 이러한 기업위원회의 권한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병렬의 위치

에 두고, 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참가권의 하나로서 이를 보호하

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종업원참가제도가 사용자

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 근로자조직에 대한 지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종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

다. 기업의 노무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동관계법상의 

보호규정을 축소하여 경영담당자에게 보다 많은 경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공동

결정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변화된 노동시장에 노사가 함께 적응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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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어느 방법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더욱 

적합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종업원대표기구는 근로자들의 자주

적․창의적 경영참여를 담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협력적 노사관

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없다는 측면

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종래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는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은 중요

한 선택이다. 그러나 근로조건 및 고용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한 근

로자들의 집단적 결정방식 역시 중요한 경영참가의 수단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노동조합이 가졌던 투쟁성․경직성을 극복․보완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종업원대표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

라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노

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

업단위 근로자대표기구에 의한 공동결정의 폭을 한층 넓히는 법률개

정과 판례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선진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변화와 정책과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5

제 5장  결  론 

자본주의경제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근로자보

호법(근로기준법 등)을 최저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 취업규칙,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협정(단체협약, 경영협정 등)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러한 여러 요소로부

터 성립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법률과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중이 저하되고, 사업장 차원이나 개인 차

원의 하위시스템에서 ‘결정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으로는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적 규제의 완화,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을 법률에서 당사자 자치 또는 횡단적 단체협약에서 사업장․

개인 차원의 규범으로 이동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형태의 개인화(Individualisierung der Lebensform)’에 근

거를 둔 근로조건의 개별화라는 현상의 진행은 법률과 산업별 단체협

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키고, 개

별 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역시 노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사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 노동관계법제의 동향을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

어서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의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국의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와 달리 집단적 노사

관계법 분야에서의 법개정은 최근에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 변화를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및 기술변화에 따

라 발생하는 노사간의 집단적 관계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판례법리 변화 및 법률개정을 통

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각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 즉 노동조합,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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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단체협약 및 노사관계조정과 관련한 법제에 대한 관심 및 입법적

(법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다소 미약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 하겠다. 

즉 국제적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

고라는 과제 앞에 제외국에서도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내지 노동시장

관련법제에서의 유연화 내지 탄력화를 기하게 됨과 동시에 집단적 노

사관계법제에 대한 상대적 관심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

한 의미에서 제외국 노동관계법제의 흐름을 살피는 점에 있어서는 다

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판례들은 외형적

인 입법활동 내지 입법정책적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용의 문

제 속에서 보다 심층적인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

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변화를 초래

하였으며,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화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

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종래 ‘법률’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많

은 부분이 결정되던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

정에 의한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의 분권

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단체협약 임의법규

(traifdispojitives Gesetz)가 대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서도 근

로관계를 실제로 규율하는 근거가 ‘법적 규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있

어서 하위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당연

히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로서 기존 근로관계의 수준저하라는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Günstigkeitsprinzip)’의 법리, 즉 노동조합을 통한 기존의 단체협약이 

규율하고 있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

련하여 그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에게

도 대단히 시사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제외국의 판례

(법리)들은 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를 제한하는 정치(精緻)한 법리구성을 통해 단체협약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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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서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조정하려는 노

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넷째,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

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가졌

던 경직성을 극복․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종업원대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제외국은 노동조합

의 근로자대표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고, 특히 앞에서 살펴본 

몇몇 판례와 일부 법률의 개정은 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경

기침체에 따르는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또

는 그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일종의 공격적 노무관리 수단으로서 노

동조합을 대신하여 각종 종업원대표기구를 근로자대표로 활용하는 방

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의도

가 사용자측에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 노동관계

법의 기본취지와 노동조합의 본질적 임무에 충실하게 되는 것임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관심이 노동조합을 중

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

간 등 근로조건 변경으로 모아지는 최근의 경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의 존립 기반도 점차 약화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우리의 노사관계제도와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없

지 않으나,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교섭대표조합 선출 및 영국

의 조합승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2007년 이후 복수노조가 허

용되는 시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

목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근로자의 대표선택의 

자유를 조화롭게 조정하려는 NLRB와 미국연방법원의 노력은 복수노

조가 허용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방안

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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